[image: 표지]목조 국가유산 화재예방을 위한 감지 기술 도입 기준 연구
저자: 신치훈
발행: 명성심재AI학당
초판 발행: 2026년 9월 1일
전자책 ISBN: 979-11-220939-0-2 (EPUB3)
Copyright © 2026 신치훈. All rights reserved.
AI 활용 고지: 본 도서는 기획·편집 보조와 합성 개념 이미지 생성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했으며, 저자가 사실 확인과 최종 편집을 수행했습니다. 본문 속 AI 합성 이미지는 실제 설치 사례나 성능 증거가 아닙니다.
발행처 주소: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민회관길 59-8, 2층
전화: 010-3215-9800
이메일: contact@mssj.ai
홈페이지: https://mssj.ai
출판사 신고번호: 제517-2026-000003호
1. 요약
무엇을 물었는가

배경: 목조 국가유산의 화재 위험

2025년 3월 산불로 국가유산 36건이 피해를 입었다. 국가지정 13건, 시도지정 23건이며 복구에 488억 원이 2026년까지 투입된다.[E02] 이는 단순한 재난 통계가 아니라 국가 문화유산 보존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건이다.

목조 국가유산이 다수를 이루는 우리 국가유산에서 화재는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발생 초기의 발견이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 초기 단계의 감지와 신속한 통보가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는 점은 재난 대응의 일반적 이해에 속한다. 그런데 현행 목조 국가유산 화재 대응의 상당 부분이 인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야간이나 악천후에는 감시 사각이 불가피하다.

이 지점에서 기술이 거론된다. 카메라와 센서로 연기와 불꽃을 사람보다 먼저 알아차리자는 제안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즉 클라우드에 의존하지 않고 현장의 장치에서 판정하는 방식이 최근 기술 발전과 함께 현실성을 갖기 시작했다.

기술 도입 판단의 공백

그런데 그런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채택할지 판단하려 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성능 수치가 있어도 그것이 실제 현장 조건에서 유효한지 알 수 없다. 오탐(오경보)이 얼마나 나는지, 났을 때 누가 확인하는지 정해진 바가 없다. 야간, 안개, 강우 같은 환경 조건에서 감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체계적으로 기록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본 보고서는 그 판단 근거를 다룬다. 물음은 「어떤 기술이 좋은가」가 아니라 「기술을 검토할 때 무엇을 따져야 하는가」이다. 특정 제품이나 제조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입 제안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판단 절차를 제시한다.

어떻게 조사했는가

조사 방법과 자료

본 보고서는 공개된 정책 문서와 기술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했다. 국가유산청이 공개한 『2025년 국가유산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전문 16쪽을 텍스트로 추출하여 키워드 기준의 전수 대조를 수행했다. 검색 엔진의 부분 매칭이 아니라 문서 전체를 이동하며 대조하는 방식으로, 특정 항목의 부존재 판정을 객관적으로 지원한다.

동시에 국가유산청 보도자료, 예산 공고, 국내외 기술 기준 자료, 그리고 목조 건축물 화재 사례에 관한 공개 기록을 교차 확인했다. 조사 시점은 2026년 8월 22일이다.

조사 범위

다룬 것:

	2025년 국가유산청 예산 편성과 재난안전 관련 사업 항목
	국내외 목조 문화유산 화재 사례(낙산사 2005년, 숭례문 2008년, 고운사 2025년, 노트르담 2019년, 슈리성 2019년, 호류지 1949년)
	국내 자동화재탐지 기준(NFSC 203), 유럽 점형 불꽃감지 표준 EN 54-10, 영국 민간 인증 기준 LPS 1976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기술의 연산 능력 시뮬레이션


다루지 않은 것:

	현장 실사와 성능 실증. 비용 대비 편익의 산출. 특정 제품의 성능 검증이나 비교. 공개 벤치마크 수치의 독립 검증. 기술 개발 비용이나 상용화 시간표.


무엇을 확인했는가

첫째, 현행 화재 대응은 설비와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

2025년 국가유산청 예산 1조 3,875억 원 가운데 재난안전 성격의 사업은 656억 원이다. 그 안에서 화재에 취약한 목조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한 소방·전기시스템 구축이 48건 50억 원, 안전경비원 배치가 613명 104억 원이다.[E01] 인력에 들어가는 예산이 설비의 두 배가 넘는다. 목조 국가유산의 화재 대응이 상당 부분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성립하고 있다는 뜻이다.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475개소 목조 국가유산에 4년간 94억 9천만 원을 들여 설비를 설치했으나, 그 이후로도 인력 배치가 핵심 대응 수단으로 남아 있다.

둘째, 이미 현장에 들어가고 있는 카메라와 센서는 화재를 보고 있지 않다

방범설비가 없는 1,134개소에 CCTV와 IoT 시스템이 확대 설치되지만 이는 인적 훼손 대응, 곧 방범 목적으로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건축유산 상시모니터링에 도입되는 IoT는 5억 원 규모로 계측값을 모아 추이를 분석하는 구조·풍수해 쪽 사업이다. 이 역시 화재 감지가 아니라 건물 구조 안정성 모니터링이 목적이다.

장비는 들어가는데 화재라는 목적으로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기술 부족이 아니라 도입 목표의 모호성을 의미한다.

셋째, 기술 도입을 판단할 공통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

본 보고서는 「2025년 국가유산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전문 16쪽을 키워드 전수 대조했다. 「인공지능」·「지능형」·「센서」·「열화상」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AI」는 두 번 나왔는데 보존·복원 기술 고도화와 왕실의복 피팅체험 맥락이었으며, 화재 감지와는 무관했다. 「CCTV」는 한 번 나왔는데 방범설비 확대였다.

그해 국가유산 행정의 공식 계획에 기술로 화재를 조기에 감지한다는 항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판정의 범위는 분명히 해 둔다. 확인된 것은 해당 문서에 그 항목이 없다는 사실이며, 관련 사업이 어디에서도 수행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시범 사업이나 개별 기술 검토는 이 문서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그 문서가 한 해의 계획을 밝히는 공식 문서라는 점에서, 도입을 검토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문서에서 참고할 것을 찾기는 어렵다는 정도는 말할 수 있다.

넷째, 영상 기반 감지의 비교 가능한 시험 틀이 필요하다

영국 BRE/LPCB의 LPS 1976은 영상 불꽃감지기의 요구조건과 시험방법을 정한 민간 인증 기준이다. 확인한 원문은 Issue 1.1(2024년 5월)이며, EN 54-10:2002의 점형 불꽃감지 시험 체계를 참조하면서 영상 장치의 오경보·카메라 조건을 추가한다.[E05][E06] 이는 ISO·EN 같은 국제표준 그 자체가 아니라, 발주자가 영상형 제품을 비교·검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인증 기준이다.

그러나 국내 화재안전 기준(NFSC 203)과 감지기 형식승인 기준(소방청고시 제2024-31호)은 전통 방식의 열·연기·불꽃 센서를 대상으로 하며, 영상 기반 감지에 대한 국내 기준은 확인되지 않는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영상 감지 기술의 형식승인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섯째, 도입 효과 평가가 공개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2009년 이후 475개소 목조 국가유산에 설치된 설비의 도입 효과를 보여주는 통계가 공개된 범위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흥인지문·화성행궁에서 방화미수 5건이 진압되었다는 보도는 있으나, 이를 설비의 일반적 효과로 확대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설비 도입 전후로 화재 발생 건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초기 대응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었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는 웹 공개 범위에서 미발견된다.

도입 판정의 기준과 도입 후 효과의 측정 방법이 공개된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 두 가지가 같은 문제의 앞뒤임을 보여준다.

무엇을 제안하는가

판단 기준의 필요성

기준이 없으면 도입 여부는 담당자의 판단과 공급자의 설명에 좌우된다. 검증할 방법이 없어 도입하지 않거나, 제시된 수치를 그대로 믿고 도입한 뒤 운영되지 않는 설비를 남기거나 둘 중 하나로 기운다. 어느 쪽도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 절차의 문제다.

본 보고서는 목조 국가유산 화재감지 기술을 검토할 때 도입 이전에 다음 다섯 가지가 정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의할 것	이유


	①	무엇을 감지하는가 — 불꽃인가 연기인가 온도인가	초기 연소는 연기가 먼저 나타나므로 감지 대상의 선택이 실제 효과를 결정한다

	②	얼마나 빨리 알리는가 — 감지·판정·통보·도달 시점을 나누어	감지 자체보다 통보 시간이 초기 대응을 좌우한다

	③	얼마나 틀리는가 — 오탐 허용치와 그 처리 절차를 미리 합의	오탐 없음을 요구하면 감도가 떨어져 초기 감지를 놓친다. 오탐 발생 시 누가 확인하는지 미리 정해야 한다

	④	어디까지 검증된 조건인가 — 야간·강우·안개·역광·계절 변화	시험 조건을 밝히지 않은 성능 수치는 그 조건 밖에서 보증되지 않는다

	⑤	누가 운영하는가 — 알림 수신·점검·갱신의 주체와 지속 가능성	설치 이후 운영 구조가 정의되지 않으면 설비는 유휴 상태로 남을 수 있다



이 기준의 성격

이 다섯 가지는 특정 기술에 유리하지 않다. 모든 공급자에게 동일하게 불편한 질문이며, 본 보고서가 검토한 온디바이스 AI 접근 역시 상당 부분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다. 기준은 좋은 기술을 고르기 위한 도구이기 이전에, 준비되지 않은 기술이 준비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장치다.

이 보고서가 하지 않은 것

현장 실사와 성능 실증을 수행하지 않았다. 비용 대비 편익을 산출하지 않았다. 조사 범위는 공개된 정책 문서에 한정된다. 특정 제품의 성능을 검증하거나 비교하지 않았으며, 공개 벤치마크 수치도 독립 검증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인용하지 않았다.

본 보고서는 결론을 제시하는 문서가 아니라, 판단을 시작할 때 짚어야 할 항목을 정리한 문서다.
2. 서론
[image: 그림 1. 목조 국가유산 경내 감시 노드 설치 구상 — AI 합성 개념 이미지이며 실제 설치 사례가 아니다.]그림 1. 목조 국가유산 경내 감시 노드 설치 구상 — AI 합성 개념 이미지이며 실제 설치 사례가 아니다.2.1 연구의 배경

목조 국가유산의 화재 위험

국가유산 중 상당수는 목조로 건축되었으며, 이들은 화재에 극히 취약한 특성을 지닌다. 목재는 낮은 온도에서 발화하고 급속도로 연소하며, 전통 목조 건축의 개방형 구조는 화재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 화재 발생 후 초기 단계에서의 감지와 대응이 피해 규모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은 재난 관리의 보편적 원칙이다.

최근 대형 화재 사건들은 이 위험을 명확히 드러냈다. 2008년 숭례문 화재는 국내 목조 국가유산 화재 대응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고, 2019년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는 감지 시스템이 존재해도 절차가 없으면 무력할 수 있음을 보였다. 2025년 3월 산불은 국가유산 36건에 피해를 입혔으며, 그 중 의성군의 고운사는 전소되었다.

현행 화재 대응 체계의 구성

현행 목조 국가유산에 대한 화재 감지 및 대응은 주로 인력 경비와 소방·전기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2025년 국가유산청 예산 편성에 따르면, 화재에 취약한 목조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소방·전기시스템 구축(48건, 50억 원)과 안전경비원 배치(613명, 104억 원)가 주요 대응 수단으로 배정되어 있다. 인력에 들어가는 예산이 설비의 두 배가 넘는다. 이는 화재 대응이 사람의 상시 감시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체계는 숭례문 화재 이후에도 장기간 유지되었다. 475개소의 목조 국가유산에 CCTV, 화재감지설비, 소화시설을 설치하는 데 4년간 94억 9천만 원을 투자했으나,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인력 배치가 핵심 대응 수단으로 남아 있다.

기술 도입 논의의 증가

이 배경 속에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점차 논의되고 있다. 카메라와 센서로 연기와 불꽃을 사람보다 먼저 알아차리자는 제안은 오래전부터 있었으나, 최근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그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클라우드에 의존하지 않고 현장의 장치에서 직접 판정하는 방식은 통신 두절 상황에서도 작동하며, 영상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을 실제로 도입할지를 판단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 기술의 성능 수치가 있어도 그것이 실제 현장 조건(야간, 안개, 강우, 계절 변화)에서 유효한지 알 수 없으며, 오탐(오경보)이 얼마나 나는지, 났을 때 누가 확인하는지 정해진 바가 없다. 기술의 부재가 아니라 도입을 검토할 절차의 부재가 문제가 되고 있다.

2.2 연구의 목적과 질문

주요 질문의 설정

본 연구는 이러한 현황을 배경으로, 목조 국가유산의 화재 초기 감지에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할 경우의 실현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도입 시 고려해야 할 기술적·제도적 조건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착수되었다.

본 보고서는 지자체 정책담당자가 화재 감지 기술을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그 목표는 특정 기술의 우수성을 주장하거나, 모든 지자체가 해당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기술인가」에서 「무엇을 따져야 하는가」로의 전환

본 연구의 핵심 질문은 「어떤 기술이 좋은가」가 아니라 「기술을 검토할 때 무엇을 따져야 하는가」이다.

기술 선택의 문제로 접근하면, 담당자는 공급자가 제시한 성능 수치와 사례만을 비교하게 된다. 그러나 기술의 판단 절차를 설정하는 문제로 접근하면, 모든 제안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제품 평가가 아니라 도입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보고서는 다음을 제시한다:

	기술 도입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기존 정책과 새 기술이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는가
	도입 결정을 한 이후에도 효과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2.3 연구의 범위

다루는 것

본 보고서는 다음 영역을 다룬다:

	목조 국가유산의 화재 사례(국내외)와 그 특성
	국가유산청의 화재 대응 정책 현황(2025년)
	기술 표준의 국제적 동향(영상 불꽃감지 표준 LPS 1976 등)
	온디바이스 인공지능의 연산 능력 시뮬레이션
	도입 판단 시에 검토해야 할 다섯 가지 항목


다루지 않는 것

본 보고서는 다음을 의도적으로 제외했다:

	현장 실사와 성능 실증 — 지자체의 구체적 현장에서의 성능 측정을 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범위를 초과하며, 도입을 검토하려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수행해야 할 단계다.
	비용 대비 편익 분석 — 초기 투자비, 운영비, 효과의 금전적 산정은 현장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일반화할 수 없다.
	특정 제품의 성능 검증이나 비교 — 특정 제조사의 제품을 우수하거나 열등하다고 평가하지 않는다.
	공개 벤치마크 수치의 독립 검증 — 여러 출처에서 발표된 감지 정확도나 응답 시간을 재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수치를 인용하지 않는다.
	기술 개발 비용이나 상용화 시간표 — 산업계의 제품화 일정이나 가격 정책은 본 연구의 범위 밖이다.


이 범위 설정의 의미

이 범위 구분은 본 보고서의 신뢰성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다. 다루지 않은 영역은 실제 도입 결정에 필수적이지만, 본 보고서는 그 영역까지 책임지지 않는다. 도입을 검토하는 지자체는 이 보고서의 기준을 출발점으로 하되, 위의 제외 영역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전문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2.4 연구 방법과 조사 범위

공개 자료 기반의 정책 분석

본 보고서는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유산 화재 관련 정책과 기술 동향을 분석했으며, 현장 실증이나 기술 성능 검증은 수행하지 않았다.

국가유산청이 공개한 정책 문서를 주요 자료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2025년 국가유산청 주요업무 추진계획』(16쪽, khs.go.kr)의 전문을 텍스트로 추출하여 키워드 기준의 전수 대조를 수행했다. 이는 검색 엔진의 부분 매칭이 아니라 문서 전체를 이동하며 대조하는 방식으로, 특정 항목의 부존재 판정을 객관적으로 지원한다.

동시에 국가유산청 보도자료, 예산 공고,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 기타 공개 정보를 교차 확인하여 정책 현황을 파악했다. 확인 대상과 시점은 2026년 8월 20일이다.

국제 기술 표준의 조사

국내 화재안전 기준(NFSC 203, 감지기 형식승인 기준), 유럽 표준 EN 54-10, 영국 BRE/LPCB의 민간 인증 기준 LPS 1976을 검토했다. 목조 건축의 화재 물리 특성에 관한 국내외 학술 문헌을 조사했다.

온디바이스 AI 기술의 시뮬레이션

제7장에서 다루는 시뮬레이션은 본 연구가 직접 수행한 계산이다. 장치 연산성능(데이터시트 근거), 모델별 기준 처리 속도(공개 벤치마크 정합, 앵커 재현 시험 오차 20% 이내 통과), 정밀도 배수·해상도 확장·전력 부하 모델(문헌 근사)에 기반했다. 다만 기준 정확도와 오탐률은 화재·연기 자료로 학습하거나 평가한 적이 없어서 판정에서 제외했다.

조사 범위의 한계

이 결과가 입증하는 것은 특정 문서 내에서 특정 항목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한정된다. 예를 들어, 『2025년 국가유산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인공지능 기반 화재 조기감지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유산청이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미래에 추진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책은 예산과 추진 순서에 따라 변하며, 부처 내 소수 과제나 시범 사업은 공개 문서에 누락될 수 있다.

일부 정책 수치는 2차 보도(뉴스,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1차 공식 문서 원문과 2차 보도 간에 표기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보고서는 일관된 기준으로 통합했다.

2.5 보고서의 구성

각 장의 역할과 흐름

본 보고서는 정책 상황 분석에서 출발하여 기술 검토, 마지막으로 판단 기준 수립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S3. 목조 국가유산 화재의 실태와 국내외 사례 — 국내외 주요 화재 사건(낙산사, 숭례문, 2025년 산불, 고운사, 노트르담, 슈리성, 호류지)을 검토하여 다음을 도출한다: 감지 실패는 장비 부재보다 절차 부재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 대형 사건이 정책 변화를 주도한다는 점, 산불과 건물 내 화재는 서로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S4. 국가유산 화재 대응 현황과 정책 공백 — 2025년 국가유산청 예산 현황을 분석하여 현행 대응의 구성(소방설비 48건 50억 원, 안전경비원 613명 104억 원)을 명시한다. 기술 도입을 판단할 공통 기준이 공식 문서에 확인되지 않음을 보인다.

S5. 기술 기준의 국제 동향 — 점형 불꽃감지 표준 EN 54-10과 영상 불꽃감지 민간 인증 기준 LPS 1976의 적용 범위를 구분하고, 국내 공개 기준에서 영상형 감지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지점을 제시한다.

S6. 온디바이스 AI 기반 감지 기술의 개요 — 기술의 원리, 장점(영상 미전송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 통신 두절 시에도 작동), 한계(정확도 미검증, 환경 조건의 영향)를 정리한다.

S7. 합성 연산처리량 민감도 분석 — 임의로 구성한 조건 격자에서 입력 해상도·전력·감시 지점 수·요구 재방문 주기가 연산처리량 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한다. 이 결과는 현장 성능이나 성공확률을 뜻하지 않으며, 실측 설계를 위한 가설 점검에 한정된다.

S8. 도입 판단 기준의 제안 — 「무엇을 감지하는가」「얼마나 빨리 알리는가」「얼마나 틀리는가」「어디까지 검증된 조건인가」「누가 운영하는가」라는 다섯 가지 질문을 제시한다. 이는 특정 기술이 아니라 모든 도입 제안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

S9. 결론과 권고 — 본 보고서의 발견을 정리하고, 지자체의 실제 도입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조사 항목을 제시한다.
3. 목조 국가유산 화재의 실태와 국내외 사례
[image: 그림 2. 야간 불꽃·연기 감지 화면 구상 — AI 합성 개념 이미지이며 탐지 성능을 입증하지 않는다.]그림 2. 야간 불꽃·연기 감지 화면 구상 — AI 합성 개념 이미지이며 탐지 성능을 입증하지 않는다.3.1 국내 사례

3.1.1 낙산사(2005년)

사건 개요 및 피해

2005년 4월 5일 강원도 양양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낙산사에 직접적 피해를 입혔다. 관음각, 의상대 등 전각 21채가 소실되었다. 이 사건으로 동종이 2005년 7월에 지정해제되었다.

산불은 예측과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외부 위협이다. 개별 건물의 화재감지 설비는 산림 화재라는 광역 재해 앞에서 제한된 역할만 할 수 있다. 낙산사의 경우, 피해가 발생했으나 이를 계기로 산불 위험 지역의 국가유산에 특화된 대응 체계가 즉시 수립되지 않았다.

복구 예산의 부족

복구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은 80억 원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편성된 예산은 약 1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요청 예산의 1/80 수준이었다.

이 비율은 당시 국가 차원의 화재 대응이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를 보여준다. 2005년은 숭례문 화재(2008년)보다 3년 앞서 발생했으며, 그 이후 정책의 대전환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낙산사 사건이 국가적 관심을 끌었는지, 어떤 제도적 대응이 뒤따랐는지에 대한 공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례가 남긴 물음

낙산사 피해는 다음을 묻게 한다:

	요청 대비 1/80의 예산 편성이 의도된 정책인가, 아니면 국가 차원의 우선순위가 낮았는가?
	산불로 인한 피해와 건물 내 화재는 다른 대응을 요구하는가?
	이 사건의 원인이나 교훈이 이후 법제에 반영되었는가?


이 물음들은 숭례문 사건 이후 대규모 설비 도입의 근거를 형성할 것이다.

3.1.2 숭례문(2008년)

사건과 제도 전환

2008년 2월 숭례문 화재는 국내 목조 국가유산 화재 대응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다.

제도적 반응은 신속했다. 2009년 2월 소방법이 개정되어 목조 국보·보물에 대해 다음 항목들이 의무화되었다:

	화재관리자 선임 의무
	소화·경보시설 설치 의무


동시에 문화재보호법도 개정되어 화재대응 매뉴얼의 작성과 유지가 의무화되었다. 법제만이 아니라 관(官) 차원의 기술 표준도 정비되었다.

대규모 방재사업의 추진

제도 개정과 함께 국가유산청 산하에서 대규모 방재사업이 4년간 추진되었다.


	항목	내용


	총 투입 예산	94억 9천만 원

	사업 기간	4년간(2009년 이후)

	대상 건물	목조 국가유산 475개소

	설치 내용	CCTV, 화재감지설비, 소화시설

	보안 인력	519명(2010년 기준)



이 규모는 낙산사 요청 예산(80억 원)과 달리, 실제로 편성되어 4년에 걸쳐 집행되었다. 475개소에 분산되면 개소당 약 2,000만 원 규모의 투자였다.

사후적 효과 평가의 부재

흥인지문과 화성행궁 등에서 방화미수 5건이 사전에 진압되는 실적이 보도되었다. 이는 설비 도입이 즉시적인 효과를 보였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2009년 설비 도입 이후 다음 통계가 공개된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비 도입 전후로 화재 발생 건수의 변화
	초기 대응 시간의 단축 여부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의 감소 추이


설비 도입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실제로 화재 예방이나 초기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한 기록은 공개된 범위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다음을 암시한다: 도입 판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입 후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가 사전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정책 변화의 구조

숭례문 사건은 낙산사로부터 3년의 간격을 두고 발생했다. 이 3년 동안 낙산사 피해에 대한 국가적 후속 조치가 대규모로 진행되었다면, 숭례문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가 차원의 정책 투자가 대형 사건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사건이 왔을 때 비로소 전개되었다.

3.1.3 2025년 3월 산불과 피해 현황

사건의 규모

2025년 3월에 발생한 산불은 36건의 국가유산에 피해를 입혔다. 이는 국가지정 13건, 시·도 지정 23건으로 구성되었다.

유형별 피해 통계

국가지정 피해는 4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유형	건수


	보물	3

	명승	4

	천연기념물	3

	국가민속문화유산	3

	합계	13



시도지정 피해는 4개 유형으로 분류된다:


	유형	건수


	유형문화유산	5

	기념물	3

	민속문화유산	6

	문화유산자료	9

	합계	23



피해 건물의 지정 등급이 다양한 것은, 산불이라는 재해가 국가 지정 여부를 구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명승 4건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산림 지역에 위치한 관경(觀景) 목적의 국가유산이 산불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복구 체계

복구 예산은 488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복구 기한은 2026년으로 설정되었다.

이 규모를 맥락 속에 놓으면:

	낙산사 당시 요청: 80억 원
	숭례문 이후 4년간: 94억 9천만 원(475개소)
	2025년 산불 복구: 488억 원(36개소, 1년 반)


이 산불 피해가 보여주는 것

첫째, 건물 내부 발화에 대비한 설비와 광역 산불 대응은 목적과 작동 범위가 다르다. 475개소의 설비 설치 실적과 2025년 산불 피해 36건은 서로 다른 위험 유형의 수치이므로, 둘을 직접 효과 비교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지역 차원의 피해가 국가 자원을 크게 동원한다. 다만 488억 원의 복구 예산과 과거 예방·방재사업 예산은 범위와 산정 방식이 달라, 이 수치만으로 예방투자의 비용효과를 판단할 수 없다.

셋째, 공개 자료만으로 기존 설비가 산불 피해를 얼마나 줄였는지는 평가할 수 없다. 향후에는 건물 내부 발화와 외부 산불 유입을 분리하여 성과지표와 대응 절차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3.1.4 고운사(2025년 3월)

사건의 배경

같은 산불로 의성군 단촌면의 고운사가 전소되었다. 고운사는 경상북도 지역 목조 국가유산 중 규모가 있는 건축물이었다.

피해의 특성

전소(全燒)는 피해의 최악 상태다. 이는 초기 대응 시간 확보에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산불의 특성상, 개별 건물의 감지기가 울렸을 때 화염이 이미 건물 외피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 산불 상황에서는 감지에서 진압까지의 시간이 극도로 제한된다. 소방차의 출동도, 살수 자원의 배치도 산림 화재의 전개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

이 사례가 남긴 의제

고운사 전소는 다음을 묻게 한다:

	건물의 화재감지와 초기 진압 능력이 산불 전개 속도를 이길 수 있는가?
	지역 차원의 방화대(firebreak) 조성이나 광역 피난 계획이 감지 설비보다 우선되어야 하는가?
	산불 위험 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의 경우, 기술적 설비 도입보다 입지 전략(완충 거리, 접근성)이 더 근본적인가?


3.2 해외 사례

3.2.1 노트르담(2019년)

사건의 경위

2019년 4월 15일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보수공사 중 화재가 발생했다. 첨탑과 지붕이 붕괴되었다.

감지 시스템의 작동과 위치 오류

화재 감지는 오후 6시 18분에 경보 신호를 보냈다. 시스템은 작동했다.

그러나 감지 시스템이 화재의 위치를 잘못 표시했다. 실제 화재는 다락(attic)에서 발생했으나, 경보는 성구실(sacristy)로 지시했다. 위치 오류는 32미터 거리, 다른 건물 영역을 의미했다.

절차 체인의 결합에 따른 지연

파리의 표준 관행에 따르면 건물의 보안 요원이 화재를 직접 확인한 후 소방에 신고하는 절차가 정착되어 있었다. 이는 오경보(false alarm) 방지를 목적으로 한 설계였다.

위치 오류와 이 절차가 결합되면서 지연이 생겼다: 1. 경보가 울림 (오후 6시 18분) 2. 보안 요원이 잘못된 위치(성구실)로 이동 3. 화재를 발견하지 못함 4. 실제 화재 위치를 재확인하는 과정에 시간 소요 5. 소방에 신고되기까지 30분 이상 경과

기술과 절차의 구분

추가 조사에서 감지 시스템 자체의 평가가 부정적이었다. 오래되고 복잡하여 메시지를 해독하기 어려운 구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근본 문제는 기술의 실패가 아니라 절차의 설계 결함이었다.

감지 오류(위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처리하는 프로토콜이 없었다. 위치 오류를 재확인하고 신속히 보정하는 단계가 결여되어 있었다. 경보 신호를 받은 쪽이 "이것이 거짓 신호일 수 있다"는 판단만 했을 뿐, "신호가 거짓이면 다른 위치를 찾아야 한다"는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다.

절차 부재의 대가

노트르담 사례는 경보 시스템이 존재해도 그것을 해석하고 즉각 조치하는 절차가 없으면 감지가 무력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즉, 이것은 기술적 감지의 실패가 아니라 운영 절차의 결함이 치명적 지연을 낳은 것이다. 감지기는 울렸다. 그러나 울린 신호의 의미를 즉시 해석하고, 오류를 재확인하고, 즉시 신고하는 운영 절차가 없었다.

3.2.2 슈리성(2019년)

사건의 규모

2019년 10월 31일 일본 오키나와의 슈리성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정전(正殿), 북전(北殿), 남전(南殿) 등 건물 7채가 약 4,800제곱미터 규모로 전소되었다.

원인의 부재

원인은 미상이다. 이는 사건 조사 범위 내에서 화재의 근본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원인이 불명확할 때는 사건으로부터의 교훈을 일반화하기 어렵다.

정책적 함의의 한계

슈리성 사례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제한적이다.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예방 교훈도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대형 목조 건축 복합체의 동시 다발 화재가 어떤 규모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위험 시나리오 수립의 참고가 될 수 있다. 즉, "이 정도 규모의 피해가 발생 가능한가"라는 시나리오 설정 단계에서 슈리성의 사례는 현실적 근거가 된다.

3.2.3 호류지 금당 화재(1949년)와 일본의 법제 정립

사건과 즉각적 반응

1949년 1월 26일 일본 나라의 호류지 금당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금당의 벽화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이 사건은 일본의 국가 차원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호류지 화재 이후인 1950년 5월 30일에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8월 29일에 시행되었다.

제도적 지속성

일본은 호류지 화재의 날(1월 26일)을 「문화재 방화의 날(文化財防火デー)」로 지정했다(1955년). 매년 이 날짜에 전국에서 일제히 화재 훈련을 시행한다.

이 제도화는 두 가지 배경을 결합했다:

	호류지 화재 자체의 역사적 의미
	1월에서 2월이 화재의 다발 시기라는 통계적 판단


국고보조 체계의 수립

일본 문화청은 「중요문화재 등 방재시설 정비사업」을 운영한다. 근거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이다. 국고보조율은 50~85퍼센트로, 재정 상황 등에 따른 가산을 포함한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제도화된 국고보조 제도였다. 호류지 화재라는 단일 사건이 국가 법제를 만들었고, 그 법제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3.3 국내외 사례 비교표


	사건	발생연도	화재 성격	감지 시스템	피해 규모	지연 요인	제도적 귀결


	호류지	1949	건물 내(원인 추정 불명)	기록 미확인	벽화 대부분 소실	건물 내 동시성	「문화재보호법」 제정(1950)

	낙산사	2005	산불(외부)	기록 미확인	전각 21채 소실	광역 재해 속도	제도화 기록 미확인

	숭례문	2008	방화[E03]	기록 미확인	주요 부분 소실	초기 진압·현장 대응의 복합 요인	소방법·문화재보호법 개정(2009)

	노트르담	2019	건물 내(공사 중)	작동함	첨탑·지붕 붕괴	위치 오류 + 재확인 절차 부재	재건 기금법(2019)

	슈리성	2019	건물 내(원인 미상)	기록 미확인	건물 7채 약 4,800㎡ 소실	원인 불명	시나리오 함의만

	고운사	2025	산불(외부)	작동 여부 미확인	전소	산불 전개 속도	이후 정책 변화 미확인



표의 해석

이 표에서 주목할 점은: 1. 감지 시스템의 기록이 대부분 미확인이라는 것 — 사건 조사 기록이 공개되지 않거나 기술적 세부가 보도되지 않음 2. 지연 요인이 다양하다는 것 — 감지기 부재, 위치 오류, 절차 부재, 외부 재해의 속도 등 3. 제도적 귀결이 사건 후 1~2년 내에 집중된다는 것 — 사후적 정책 입안의 패턴

3.4 사례가 공통으로 보여주는 것

3.4.1 감지 실패는 장비의 부재보다 절차의 부재에서 온다

낙산사와 숭례문 사이 3년의 간격

낙산사(2005년)와 숭례문(2008년) 사이에는 3년의 시간이 있다. 그 3년 동안 국가 차원의 대응이 있었다면 사건의 반복을 막았을 수도 있다.

이후 475개소에 설비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2025년 산불 피해 36건을 그 설비의 성패로 직접 연결할 수는 없다. 흥인지문·화성행궁의 방화미수 5건 진압이 보도되었으나, 이를 설비의 일반적 효과로 확대할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노트르담의 역증명

노트르담 사례는 이를 역증명한다. 감지 시스템이 있었으나:

	위치 오류를 재확인하는 절차가 없었고,
	오류를 신속히 보정하는 프로토콜이 없었으며,
	경보를 받는 쪽(보안 요원)과 신고를 결정하는 쪽의 역할 분담이 모호했다.


도입 효과의 평가 체계 부재

국내에서 475개소 설치 이후 효과를 평가하는 통계가 공개된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다음을 암시한다:

	설비 도입이 이루어졌지만
	그 도입이 실제로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했는지
	인명 피해를 줄였는지
	재산 손실을 감소시켰는지


에 대한 체계적 평가가 없다는 의미다.

이는 순환 구조를 낳는다: 판단 기준이 없으면 도입이 되고, 도입 효과를 평가하지 않으면 다음 도입도 기준 없이 진행된다.

3.4.2 대형 사고가 예산 배치를 결정한다

세 국가의 정책 변화 시점

일본, 한국, 프랑스의 정책 변화 시점을 보면, 모두 대형 화재 사건 직후에 집중된다.


	사건	연도	후속 정책	예산 규모


	호류지	1949	문화재보호법 제정(1950)	국고보조 50~85%

	낙산사	2005	제도 변화 기록 미확인	약 1억 원

	숭례문	2008	소방법·문화재보호법 개정(2009)	94억 9천만 원(4년)

	노트르담	2019	재건 기금법(2019)	별도 규모

	고운사	2025	이후 정책 변화 미확인	-



예방 투자와 사후 대응의 구조

이 표는 예방적 투자가 아니라 사후적 대응이 정책을 주도한다는 구조를 보여준다.

낙산사의 1억 원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해서 숭례문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낙산사 피해의 불충분한 대응이 이후 정책 입안자들에게 동기를 준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산불의 함의

2025년 산불에 투입된 488억 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008년 이후의 정책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다.
	산불이라는 새로운 위협이 기존 정책 범위 밖에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또는 둘 다 참일 수 있다.


어느 경우든, 488억 원의 복구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가 차원의 예방 투자가 후속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만 이 재검토가 다음 대형 사건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3.4.3 산불처럼 외부에서 오는 위협은 개별 건물 대책만으로 감당되지 않는다

두 가지 화재의 특성

건물 내부 화재(숭례문, 노트르담, 슈리성, 호류지)와 산불(낙산사, 고운사, 2025년 사건)은 감지와 초기 대응 조건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산불의 특성

산불 위협은:

	예측이 어렵다(발생 위치와 시점이 사전에 알려지지 않음)
	광역이다(개별 건물의 경계를 무시하고 확산)
	속도가 빠르다(조기 대응 시간 자체가 부족할 수 있음)
	소방 자원이 분산된다(같은 지역의 여러 건물을 동시에 보호할 수 없음)


기술 대응의 한계

개별 건물에 화재감지 설비를 설치해도, 산림 화재의 급속한 확산 앞에서는 효과가 제한된다.

건물의 감지기가 신호를 보냈을 때 화염이 이미 외피(外皮)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감지에서 진압까지의 시간이 극도로 제한된다. 소방차 출동 시간도, 살수 자원의 배치도 산림 화재의 전개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

필요한 대응의 범위

산불 위험 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의 경우, 건물 단위의 설비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필요한 것은:

	지역 차원의 방화대(firebreak) 조성
	건물 주변 접근성 확보(소방차 진입로)
	광역 피난 계획
	산림 관리와의 연계 체계


대응 기술의 유형 구분

이는 역으로 말하면, 화재감지 기술의 도입 기준을 세울 때 위협의 유형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다.

건물 내부 화재에 유효한 기술과 산불 위협에 유효한 기술은 다르다. 또한 평가 기준도 달라야 한다. 건물 내 화재 감지 기술의 오탐률과 산불 상황에서의 초기 대응 시간은 별개의 문제다.

3.5 소결: 사례 분석의 정책적 함의

국내외 사례는 다음을 시사한다.

1. 기술 자체보다 절차의 설계가 중요하다

노트르담의 실패는 감지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오류 처리 절차의 부재였다. 경보가 울렸으나 그 신호를 해석하고 즉시 조치하는 운영 절차가 없었다.

2. 대형 사건이 정책 변화를 주도한다

호류지(1949), 숭례문(2008), 노트르담(2019) 모두에서 사건 직후 1~2년 내에 제도 개정이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는 예방 차원의 투자가 사전에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다.

3. 위협의 유형에 따라 대응 기술이 달라져야 한다

산불과 건물 내 화재는 별개의 문제다. 같은 감지 기술이 두 위협 모두에 균등하게 유효할 수 없다. 또한 평가 기준도 달라야 한다.

4. 도입 효과의 평가 체계가 부재하면, 다음 도입도 근거 없이 이루어진다

숭례문 이후 475개소에 설비를 설치했으나, 그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한 기록이 공개된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다음 도입 판단에도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5. 산불 피해의 복구 비용이 건물 내 화재 방재 사업 비용을 초과한다

2025년 산불 36개소 복구: 488억 원 숭례문 이후 4년간 475개소 설치: 94억 9천만 원

이는 사후 복구가 예방 투자보다 훨씬 큰 비용을 요구함을 보여준다.

이들 발견은 본 보고서의 다음 섹션으로 이어진다. 「기술 도입의 판단 기준이란 무엇인가」, 「효과 평가 없이 반복되는 도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물음이 여기서 비롯된다.
4. 국가유산 방재 제도의 현황과 국제 비교
4.1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

2024년 5월 17일 국가유산청이 출범하면서 문화유산 정책의 조직 체계가 크게 개편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존의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통일하고,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의 세 범주로 재정의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유산의 종합적 보호 체계로의 전환을 상징한다.

국가유산청의 조직은 2관 4국 24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재난안전 관련 정책은 국가유산 보존 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2023년 5월에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3월과 8월에는 자연유산법, 문화유산법, 무형유산법의 개별 유산법들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국가유산기본법은 2026년 5월 17일 시행 중인 현행 법률이다.[E04] 한편 2025년 계획에 언급된 별도의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본 보고서가 확인한 공식 현행법 원문만으로 제정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별도 법률의 상태를 전제로 정책을 제안하지 않고, 현행 법률·고시와 관할 기관의 최신 확인을 요구한다.

4.1.1 국내 제도 연혁: 사건에서 법제도까지

국내 국가유산 화재 정책의 변화를 이해하려면 그것을 촉발한 구체적인 사건들과 그에 뒤따른 제도 반응의 타이밍을 살펴야 한다. 다음 표는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 국가유산 화재 정책이 어떻게 제도화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연도	월	계기 사건	법제도 변화	영향 범위	재난안전 관련 조치


	2005년	4월	낙산사 산불(양양군) 전각 21채 소실	-	산림재난 범주	-

	2008년	2월	숭례문 화재	-	국가지정 1건	-

	2009년	2월	-	소방법 개정 — 목조 국보·보물에 화재관리자 선임·소화·경보시설 설치 의무화	국가지정 목조	의무화

	2009년	-	-	문화재보호법 개정 — 화재대응 매뉴얼 의무화	국가지정	의무화

	2009~2010년	-	-	-	목조 475개소	94억 9천만 원 투입, CCTV·감지설비·소화시설 설치 시작

	2010년	-	-	-	목조 475개소	261개소(55%) 설치 완료, 519명 보안인력 배치

	2010~2025년	-	-	-	-	공개 통계상 효과 평가 미확인

	2023년	5월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문화·자연·무형유산 통합	-

	2023년	3월	-	자연유산법 제정	자연유산	-

	2023년	8월	-	문화유산법·무형유산법 개정	문화·무형유산	-

	2024년	5월	-	국가유산청 출범	전체 국가유산	재난안전 정책 통합 시작

	2025년	1월	-	국가유산 재난 표준매뉴얼 제정	전체 국가유산	현장 대응 기준 마련

	2026년	5월	-	국가유산기본법 현행 시행	문화·자연·무형유산	기본 체계 확인



이 표에서 두 가지 패턴이 눈에 띈다. 첫째, 2009년 소방법 개정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화재 감소, 초기 대응 시간 개선, 피해액 감소 추세를 보여주는 공개 통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제3장에서 언급한 「평가 공백」의 시계열 측면을 보여준다. 둘째, 법제도 개편과 실제 사업 추진 사이의 간격이 있다. 숭례문 화재(2008년 2월) 이후 소방법 개정이 같은 해 말이 아니라 1년 뒤인 2009년 2월에 이루어졌으며, 475개소 설치 착수도 그 이후다. 이러한 시간차를 이해하는 것은 정책 수립과 실행의 메커니즘을 읽는 데 중요하다.

4.2 예산으로 본 재난안전의 위치

국가유산청의 2025년도 예산은 전년도 1조 3,659억 원에서 216억 원이 증가한 1조 3,875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이 예산이 어디에 배분되는지 살펴보면 국가유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 있다.

4.2.1 전체 예산 구조와 재난안전의 비중

분야별 배분을 보면 보수정비 5,299억 원, 정책 2,770억 원, 문화유산 1,332억 원, 궁능원 관리 1,431억 원, 교육·연구·전시 1,149억 원, 자연 및 무형유산 669억 원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재난안전 성격의 사업을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사업 항목	예산 규모	성격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리	240억 원	상부 정책·통합 관리

	궁능방재시스템 구축	167억 원	궁·능 전용 방재 설비

	국가유산 돌봄사업	195억 원	예방적 보존·정기 점검

	국가유산 긴급보수	45억 원	응급 복구

	취약지역 문화유산 보존관리	9억 원	지역별 차등 지원

	소계	656억 원	통합



2025년 국가유산청 총예산 1조 3,875억 원 중 재난안전 관련 예산이 656억 원이라는 것은 약 4.7퍼센트에 해당한다.

이 수치를 단순히 「작다」 또는 「크다」로 판단하는 것보다, 그 배분 구조를 부문별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수정비 5,299억 원은 국가유산의 일상적 유지·보전을 다루는 가장 큰 항목이고, 재난안전 656억 원은 그에 비해 약 12.4퍼센트 규모다. 즉, 전체 예산에서는 4.7퍼센트이지만, 보수정비라는 큰 축 안에서 재난안전이 차지하는 상대적 무게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다.

4.2.2 재난안전 5개 항목의 개별 의미

①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리 (240억 원)

이 항목은 재난안전 분야의 가장 큰 규모다. 국가유산청의 재난안전과가 주관하는 정책·지침·기준 마련, 지역 지방청과 시도지정 국가유산 관련 기관의 재난 대응 체계 통합, 재난안전 인력 교육 등이 포함된다. 2025년 1월에 제정된 국가유산 재난 표준매뉴얼도 이 분야의 정책 사업에 해당한다.

② 궁능방재시스템 구축 (167억 원)

궁과 능(왕실 무덤)은 목조 건축물의 밀집도가 높고, 역사적·문화적 상징성이 크므로 별도의 방재 체계를 필요로 한다.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궁과 능을 대상으로 한 방재 체계 구축 예산이다. 대상 시설의 개별 목록과 사업 내역은 본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재난안전 예산 중 5개 항목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라는 점은 왕실 유산 보호에 대한 정책적 중요도를 반영한다.

③ 국가유산 돌봄사업 (195억 원)

이 항목은 직접적인 화재 감지와 소화보다는 예방적 접근에 가깝다. 국가유산의 정기적 점검, 부식·풍화 모니터링, 목재 수분 관리, 지붕 방수 보강 등이 포함된다. 목조 건축물의 경우 습도 제어와 정기적 점검이 화재 위험을 간접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돌봄사업도 광의의 방재 체계의 일부로 볼 수 있다.

④ 국가유산 긴급보수 (45억 원)

화재나 자연재해 직후의 응급 조치 예산이다. 구조 안정화, 임시 지붕 설치, 피해 부위 임시 복구 등을 다룬다.

⑤ 취약지역 문화유산 보존관리 (9억 원)

산림 인접 지역이나 도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의 국가유산에 대한 지원이다. 이 항목은 가장 작지만, 지역적 형평성을 확보하는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4.2.3 화재 대응 설비에 할당된 예산의 구체적 배분

화재에 취약한 목조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전기시스템 구축에 배정된 예산은 48건에 50억 원이다. 이는 건당 약 1억 원에 해당한다. 이 수치를 맥락화할 필요가 있다.

2009년부터 진행된 초기 방재사업은 475개소를 대상으로 94억 9천만 원이 투입되었다. 개소당으로 환산하면 약 2,000만 원이다. 2025년의 소방·전기시스템은 건당 약 1억 원이므로, 단위 사업의 규모는 그때보다 커졌다.

다만 이 차이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말할 수 없다. 설치 범위가 넓어진 것인지, 장비 단가가 오른 것인지, 대상 건물의 조건이 다른 것인지 구분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두 사업의 산정 기준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안전경비원 배치에는 613명이 배정되고 104억 원이 투입된다. 인력 예산이 설비 예산의 두 배를 넘는다는 점은 현재의 방재 체계가 기술보다 인력에 더 기대고 있음을 보여준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약 1,700만 원이다.

이 외에 인적훼손 대응시스템에 31억 원, 풍수해 위험지역 실태조사에 9억 원, 피해회복 기술개발에 31.3억 원(6개 과제), 적응관리 기술개발에 10억 원(3개 과제)이 배정되어 있다.

방범설비 미설치 1,134개소에 CCTV 및 IoT시스템을 확대 설치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나, 원장 자료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이들은 인적 훼손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화재 감지를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다. IoT를 이용한 건축유산 상시모니터링 강화에도 5억 원이 배정되었으나, 이 역시 기준 마련 및 시범설치 단계이며 구조·풍수해 모니터링을 주로 다루고 있다.

4.2.4 예산 구조가 보여주는 정책 선택

재난안전 656억 원을 인력·설비·기술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인력: 안전경비원 104억 원 + 재난안전 관리 일부 + 긴급보수 인력
	설비: 소방·전기시스템 50억 원, 궁능방재 167억 원(상당 부분이 설비), 방범 CCTV·IoT 미상(인적 훼손 목적이지만 설비)
	기술·체계: 재난 표준매뉴얼,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법률 발의 등 (예산 수치로 명시되지 않음)


이러한 배분은 현장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드러낸다. 이 배분이 어떤 판단에서 나왔는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결과로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성립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은 관찰할 수 있다. 이 점은 본 연구의 제5장에서 다룰 기술 도입 판단 기준과 직결된다.

4.3 도입 이후의 평가 — 확인되는 것과 확인되지 않는 것

2008년 숭례문 화재는 국가유산 방재 정책의 분수령이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09년 2월 소방법이 개정되어 목조 국보·보물에 대해 화재관리자 선임 및 소화·경보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같은 시기 문화재보호법도 개정되어 화재대응 매뉴얼을 의무화했다.

그 결과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걸쳐 목조 국가유산 475개소를 대상으로 CCTV·화재감지설비·소화시설이 체계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다. 94억 9천만 원의 투입으로 4년간 진행된 이 사업은 흥인지문·화성행궁 등에서 방화미수 5건 사전진압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아울러 519명의 보안인력이 2010년 기준으로 배치되었다.

2010년 기준으로는 전체 475개소 중 261개소(55%)의 설치가 완료된 상태였다. 확인된 사항은 이것까지다.

4.3.1 공개된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

여기서 본 연구가 마주하는 공백이 시작된다. 이 공백은 정보 부족이 아니라 평가 기준의 부재와 연결된다.

확인되지 않는 항목들:


	항목	찾은 자료	결과


	2009년 이후 화재 발생 건수의 변화	국가유산청 통계 페이지 확인	미발견

	초기 대응 시간의 변화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웹 공개 자료	미발견

	주요 국가유산의 화재 피해액 감소 추세	KOSIS(통계청) 확인	미발견

	설치 후 설비 작동 사례(사건당 통계)	국가유산청 보도자료 아카이브	2010년 이후 체계적 공개 자료 미발견

	거짓 경보율(오탐율)	전국 475개소 통합 통계	확인 불가



이들 자료를 찾기 위해 국가유산청 통계 페이지, 통계청 KOSIS,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국가유산청 공개 보도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웹 공개 범위에서는 이러한 효과 비교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평가를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공개된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국가유산청이나 소방청 내부에 이러한 통계가 존재할 수 있다.

4.3.2 공백의 의미

이 평가 공백은 단순히 정보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도입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도입 이후의 효과 평가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문제의 앞뒤다. 효과를 평가하지 않으므로 다음의 도입도 기준 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적 귀결이다.

2010년에 261개소(55%)가 완료된 후, 2025년 현재 나머지 214개소(45%)의 설치 상태는 어떠한가? 원장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설치가 완료되었는지, 혹은 완료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사이에 새로운 목조 국가유산이 추가되었는지, 기존 설비의 유지보수 현황은 어떠한지 — 이 모든 질문이 공개된 범위에서 답할 수 없다.

이는 제5장에서 다룰 「기술 도입 판단의 기준」 부재와 제8장의 「성능 기준 정의」 부재로 직결된다.

4.4 국제 비교 — 제도와 기준의 명확성

국가유산 화재 방재를 다루는 국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각 국가가 기준을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법령에서 어느 정도의 무게를 차지하는지 알 수 있다.

4.4.1 국제 비교표 — 제도 기반의 차이

다음 표는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UNESCO를 주요 축(근거 법령, 주무 기관, 국고보조율, 감지 기술 명시, 제도의 계기, 확인 상태)으로 대조한 것이다.


	축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UNESCO


	근거 법령	소방법·문화유산법(2009년 개정)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Historic England 지침(법적 지위는 확인되지 않음)	법률 제2019-803호(모금법)	세계유산 재난위험관리 지침

	주무 기관	국가유산청(2024년 설립), 소방청	일본 문화청	Historic England, Historic Environment Scotland	확인되지 않음	확인되지 않음

	국고보조율	확인되지 않음	50~85퍼센트 + 가산	확인되지 않음	확인되지 않음	해당 없음

	감지 기술 명시	확인되지 않음	법령에서는 확인되지 않음	명시(다중센서·무선)	확인되지 않음	명시(예방·준비·대응·복구)

	제도의 계기	숭례문(2008년 2월) → 2009년 법 개정	호류지(1949년 1월 26일) → 1950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확인되지 않음	노트르담(2019년 4월 15일) → 2019년 모금법	확인되지 않음

	확인 상태	공개 통계로 설비 진척만 확인(2010년 기준 55%), 효과 평가는 미확인	원문 확인 완료	지침 원문 확인 완료	법률은 확인했으나 방화 기준 개정은 미확인	지침 원문(2024년판) 확인



이 표에서 몇 가지 패턴이 분명해진다.

4.4.2 일본의 법제정 사례: 대형 사건에서 기본법까지

일본 문화청이 추진하는 「重要文化財等防災施設整備事業(중요문화재 등 방재시설 정비사업)」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을 근거로 운영 중이며, 국고보조율은 50~85퍼센트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재정 상황에 따른 가산도 규정되어 있어,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어 있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 방재 체계는 역사적 계기가 분명하다. 1949년 1월 26일 호류지(法隆寺) 금당에서 발생한 화재로 벽화가 대부분 소실된 후, 일본은 1950년 5월 30일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했고 같은 해 8월 29일 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오늘날까지 문화유산 보호의 기본 틀이 되어 있다. 이러한 장기의 제도 연속성 자체가 기준의 신뢰도를 강화한다.

더 흥미로운 것은 「문화재 방화의 날(文化財防火デー)」이다. 1955년에 제정된 이날은 1월 26일로, 호류지 화재가 일어난 바로 그날이다. 문화청과 소방청이 공동으로 지정한 이날에는 전국에서 일제히 훈련이 실시된다. 1월부터 2월이 화재 다발기라는 점도 함께 고려된 선택이다. 일본의 사례는 대형 화재 한 건이 국가 정책의 근거가 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한국의 숭례문(2008년)과 비교하면, 일본의 호류지(1949년)에 대응하는 제도화 속도와 지속성이 눈에 띈다.

4.4.3 영국의 기술 기준 안내: 기준의 명시

역사 건축물의 보존을 담당하는 영국의 Historic England는 화재 안전에 관한 상세한 지침을 공개하고 있다. Fire Advice 및 화재경보 기술 안내를 통해 BS 5839-1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경보 계통의 설계와 시공을 권장한다. 구체적으로, 연기·열·일산화탄소를 결합한 다중센서 도입과 무선 시스템이 등록건축물에 적합하다는 기술적 안내도 제공한다.

이는 문화유산 화재감지에 관해 국가 기관이 기술 기준을 명시적으로 안내하는 선례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Historic Environment Scotland가 「Fire and Historic Buildings」 관련 문서를 배포하며, 용접·절단 등 열작업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Fire Safety: Hot Work and Historic Buildings」라는 전문 지침이 있어, 화재 위험을 야기하는 구체적인 작업 활동까지 다룬다.

영국의 접근은 기술 기준(다중센서)을 명시할 뿐 아니라, 그것이 왜 그 기준인지(연기·열·일산화탄소의 조합)를 설명하고, 그것의 적용 맥락(등록건축물의 특수성)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한국의 상황과 대비된다.

4.4.4 UNESCO와 국제 기준: 순환 모델

UNESCO는 세계유산의 재난위험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국의 세계유산 관리계획에 재난위험관리 요소를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2024년에 발행된 Fire Risk Management Guide는 화재 예방·준비·대응·복구의 연속 순환을 강조하는 새로운 기준을 담고 있다. 이는 사건 이후의 대응만이 아니라, 사전 예방 단계부터 사건 후 복구까지 전 생명주기를 포함한다는 의미다.

UNESCO의 관점에서, 한 국가의 문화유산 화재 정책이 충분한지를 묻는다면, 이 네 단계(예방·준비·대응·복구)가 모두 기준으로 정의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한국의 현행 제도는 대응(소방법, 경보설비)과 복구(긴급보수, 기술개발)에는 비교적 명시적이지만, 예방(사전 기준)과 준비(시뮬레이션, 훈련 체계)의 기준이 명확한가에는 질문이 남는다.

4.4.5 프랑스의 경험과 한계: 기술이 아닌 절차의 문제

2019년 4월 15일 노트르담 성당 화재는 세계적 주목을 받은 사건이었다. 보수공사 중 지붕에서 발생한 이 화재로 첨탑과 지붕이 붕괴했다. 흥미롭게도, 경보는 작동했으나 화재 위치가 잘못 표시되었고, 경보 이후 즉각적인 소방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안 요원이 잘못된 건물로 이동했고, 30분 이상 경과 후에야 소방에 신고되었다. 이는 감지 기술 자체보다는 감지 후의 절차와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프랑스는 노트르담 이후 법률 제2019-803호(2019년 7월 29일)를 제정했으나, 이는 주로 재건 기금 모금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다. 화재 이후 방화 기준이나 보조율 개정 내용은 공개된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4.4.6 국제 비교에서 도출되는 시사점

네 국가·기구의 사례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이 분명해진다.

첫째, 기준의 명시와 법령화

일본과 영국은 방재 투자와 기술 기준을 법령 또는 공식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일본의 국고보조율 규정(50~85퍼센트), 영국의 BS 5839-1 다중센서 권장은 그 예다. 반면 한국의 현행 제도에서는 화재감지 기술의 기준이 공개된 법령에서 명시되지 않는다. 소방법에 「감지설비」 설치 의무는 있지만, 「어떤 감지설비」여야 하는가에 대한 기술 기준은 분명하지 않다.

둘째, 기술의 구체화 수준

영국과 UNESCO는 화재감지 기술이 무엇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를 정의하고 있다. 영국의 다중센서 권장(연기·열·일산화탄소), UNESCO의 예방-준비-대응-복구 사이클은 구체적 기준을 담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현행 기준에는 이러한 구체적 기술 명세가 부족하다.

셋째, 기술만으로는 불충분: 프랑스의 교훈

프랑스 노트르담의 사례는 감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후의 절차와 판단이 같은 무게를 지닌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보가 울렸어도 그것을 해석하고 조치하는 절차가 없으면 감지는 무력하다. 한국의 475개소 방재사업에서 설비는 설치되었으나, 그 이후의 절차 기준과 효과 평가 기준이 명확한가에는 여전히 질문이 남는다.

4.4.7 국내 상황과의 대비

현재 국내의 상황을 이 국제 기준과 대비하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가 선명해진다.


	영역	국제 사례	국내 상황


	법령에 명시된 기술 기준	일본: 보조율 명시 / 영국: BS 5839-1 명시	부분적(소방법에 감지설비 의무화, 기술 기준은 미명시)

	감지 기술의 성능 정의	영국: 다중센서 명시 / UNESCO: 순환 모델 명시	공개 기준에서 미발견

	기술 도입 후 평가 기준	영국·UNESCO: 체계적 평가 틀 제시	설비 설치 진척 통계만 확인(2010년 기준 55%), 효과 평가 기준 미확인

	기술 오류(오탐, 위치 오류)에 대한 대응 기준	프랑스(사례): 절차 개선으로 해결 / UNESCO: 준비 단계에서 훈련 강조	확인되지 않음



이는 본 연구의 제5장에서 상세히 다룰 기술 도입 판단 기준의 부재로, 그리고 제8장의 성능 기준 정의와 판단 기준의 수립으로 귀결된다. 기술을 도입했으나 그것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어떤 조건에서 작동하고 어떤 조건에서 실패하는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지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같은 기술이라도 도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주요 사용 원장 항목:

	`제도.국가유산청_출범일`, `명칭_변경`, `법체계`, `조직`, `재난안전_법률_추진`, `재난_표준매뉴얼_제정`
	`예산_2025` (총예산, 분야별, 재난안전_관련, 재난안전_비중)
	`추진계획_2025_재난안전` (목조_소방전기시스템, 안전경비원_배치, 방범설비_확대, IoT_상시모니터링, 인적훼손, 풍수해, 기술개발)
	`본조사_전수대조` (화재감지 기술 명시 부존재)
	`국내_사업효과` (설치 진척, 효과 평가 미확인)
	`화재사례_국내` (낙산사_2005, 숭례문_2008, 고운사_2025)
	`해외제도` (일본, 영국, UNESCO, 프랑스)
	`화재사례_해외` (호류지_1949, 노트르담_2019)

5. 화재감지 기술의 표준 체계와 공백
5.1 국내 기준의 이중 체계 — 설비 기준과 제품 기준의 분리

국내에서 화재감지설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준 체계는 두 층으로 나뉜다.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새로운 감지 기술을 평가할 때 의사결정 프레임을 세우기 위해 필수적이다.

설비 기준: NFSC 203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은 2021년 1월 15일에 발효되었다. 이 기준이 규정하는 대상은 설비로서의 전체 시스템이다. 즉, 개별 감지기를 어떻게 배치하고, 배선과 배관을 어떻게 구성하며, 신호 경로는 어떤 등급이어야 하고, 주기적 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장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하는 문제들을 규정한다.

NFSC 203의 구성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시스템 지향적인지 알 수 있다. 전원 공급, 신호 경로의 이중화, 배터리 용량, 시험 간격, 부하 특성 추정, 배관 재질, 감지기 설치 높이, 감지 범위의 기하학적 계산 등이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감지기 하나하나의 민감도가 아니라, 건물 전체를 보호하는 시스템으로서 설비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품 기준: 소방청고시 제2024-31호

다른 한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24-31호)은 2024년 7월 8일에 시행되었다. 이 기준이 규정하는 대상은 감지기 제품 자체의 성능이다. 개별 열 감지기가 어느 온도에서 반응하는지, 연기 감지기의 광학적 감도가 어느 수준인지, 불꽃 감지기가 어느 파장 범위의 적외선을 감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험 조건에서 신뢰할 만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규정한다.

형식승인 기준과 설비 기준은 보완 관계다. 설비가 아무리 잘 설계되어도 감지기가 성능을 내지 못하면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된다. 동시에 감지기의 성능이 기준을 초과해도, 설비 설계가 잘못되면 신호가 제때 전달되지 않는다.

이 두 기준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 중요한 신호다. 국내 화재감지 분야는 감지 분야 자체가 공백지대라기보다는, 전통 센서(열, 연기, 불꽃 분광)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기준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새로운 기술(특히 영상 기반과 AI 기반 감지)에 대한 기준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표 5.1: 국내 화재감지 기준의 이중 체계


	항목	NFSC 203	소방청고시 제2024-31호


	정식명칭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발효·시행	2021년 1월 15일	2024년 7월 8일

	적용 범위	설비 설계·시공·유지관리	감지기 제품 성능 검증

	규정 권한	소방청(정책)	소방청(고시)

	규정 대상	전체 시스템의 신뢰성	개별 제품의 성능

	규정 항목	배선·배관·전원·신호경로·검사·유지보수 주기	열·연기·불꽃 센서의 반응 시간·감도·신뢰도 시험

	승인·검사	설비 설계 검사	제품 형식승인 및 개별 샘플 검사



5.2 감지 방식별 원리와 목조 건축에서의 역할

새로운 감지 기술을 평가하기 전에, 기존 감지 방식들이 목조 건축물의 초기 연소 단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원리 수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열 감지 방식

열 감지기는 환경의 온도 변화를 감지한다. 감지기 내부의 열전대나 서미스터가 온도를 측정하고, 설정된 온도 임계값을 초과하면 신호를 전달한다.

목조 건축에서 열 감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초기 연소(점화)는 발열량이 작고, 주변 공기를 빠르게 데우지 못한다. 따라서 목재 표면 근처의 온도는 올라가지만, 천장 높이의 공기 온도는 천천히 상승한다. 목조 건축물의 높은 천장을 고려하면, 열이 천장까지 도달하고 감지기를 가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것이 열 감지 방식의 한계다.

하지만 열 감지는 위양성(오탐)에 강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태양광, 환경 반사광, 카메라 포화와 무관하게 작동하며, 실제 고온 상태만 감지한다.

연기 감지 방식

연기 감지기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 입자(에어로졸)를 감지한다. 광학식 연기 감지기의 경우, 광원과 포토다이오드를 챔버 내에 배치하고, 연기 입자가 빛을 산란시킬 때 그 신호를 감지한다.

목조 건축에서 연기 감지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목재의 연소는 화염 단계 이전에 연기 발생 단계를 거친다. 특히 낮은 산소 농도, 높은 습도, 천천히 진행되는 연소(예: 목재 내부의 초기 열분해)에서 연기가 먼저 발생한다. 따라서 연기 감지는 열 감지보다 더 빨리 초기 연소를 포착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기 감지 방식도 한계가 있다. 먼저, 입자가 감지기까지 도달해야 한다. 폐쇄된 내부 공간(예: 벽 속, 지붕 구조)에서의 초기 연소는 연기가 감지기에 도달하기 전에 진행될 수 있다. 둘째, 실내 활동으로 인한 연기와 화재 연기를 구별할 수 없다. 오탐의 위험이 크다.

불꽃 감지 방식 (전통 분광 방식)

전통적인 불꽃 감지기는 화염 특유의 적외선 파장(특히 4~5마이크로미터 대역의 CO₂ 방출 스펙트럼)을 감지한다. 센서는 특정 파장에만 반응하도록 필터링되어 있어서, 일반 광원의 신호는 무시하고 화염 신호만 감지한다.

불꽃 감지의 장점은 속도와 신뢰성이다. 화염이 형성되면 즉시 감지되며, 위양성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 초기 연소(점화 단계, 연기만 발생하는 단계)에서는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화염이 형성되어야만 작동한다.

표 5.2: 감지 방식의 작동 원리와 목조 초기 연소에서의 역할


	방식	감지 대상	작동 원리	초기 연소 포착 시점	장점	한계


	열 감지	온도	온도계(서미스터)가 임계값 초과	상대적으로 늦음(발열량 누적 필요)	위양성 낮음·안정적	천천한 응답·높은 천장에서 지연

	연기 감지	공중 미세입자	광산란으로 포토다이오드 신호	열 감지보다 빠름(입자 도달 조건)	화염 이전 감지·빠른 응답	위양성 높음·폐쇄 공간에서 도달 지연

	불꽃 감지(분광)	적외선 파장(4~5μm)	필터된 센서로 화염 스펙트럼 감지	가장 빠름(화염 형성 즉시)	신뢰성 높음·위양성 낮음	화염 이후만 감지·점화 단계 불감



5.3 영상 기반 감지의 표준 — LPS 1976의 등장과 의미

영상 기술은 산업시설의 불꽃 감시, 야외 산림 감시, 저장소의 연기 추적 등에 사용되어 왔다. 다만 본 조사에서 확인한 공개 기준만으로는 영상형 장치의 성능을 일관되게 비교할 수 있는 국내 공통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다.

LPS 1976의 정의와 발행 경위

이 공백을 채운 것이 LPS 1976이다. 영국 BRE(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가 발행한 이 표준은 「영상 불꽃감지기 및 영상 불꽃감지 시스템의 요구조건, 시험방법, 성능기준」을 규정한다. 인증은 LPCB(Loss Prevention Certification Board)가 담당한다.

LPS 1976의 개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계는 이미 영상 화염감지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화학 플랜트, 저유소, 가스 저장소 등 화재 위험이 크고 분산된 공간을 모니터링해야 하는 현장에서 카메라와 소프트웨어 기반 감지가 전통 센서를 보완했다. 그러나 성능을 평가할 표준이 없었다. 발주자가 「이 제품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답할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LPS 1976이 EN 54-10을 기반으로 삼은 이유

LPS 1976의 중요한 특징은 그 기반이 무엇인지에 있다. 이 표준은 기존 점형 불꽃감지기 시험방법인 EN 54-10:2002(흔히 「EN 54-10」이라고 부름)를 다른 모든 시험의 기반으로 삼았다. 즉, 전통 방식의 감지 기준을 이어 거기에 영상 특유의 시험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선택은 철학적 의미를 갖는다.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기존 기준을 무시하지 않은 것이다. 왜일까. 그 분야의 요구 조건, 시험 체계, 리스크 정의가 이미 오래되고 널리 검증된 틀이었기 때문이다. 영상 기술이 다르다고 해서 「화염의 광학적 특성」이라는 기본 원리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었다. 차이는 감지 수단이지, 대상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경보 시험 — 영상 기반 감지의 신규 위험

LPS 1976에서 새로 추가된 항목은 오경보(false alarm, 거짓경보) 시험이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오경보가 발생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카메라 시야 내 열원: 햇빛이 직접 들어올 때, 실내 난방 기구 근처, 용접이나 절단 작업 중 발생하는 불꽃
	광포화(overexposure): 밝은 햇빛이나 강한 인공광에 노출되어 카메라의 노출(exposure)이 한계에 도달한 상태
	수면이나 유리에 반사된 햇빛: 반사광이 화염처럼 보일 수 있는 각도와 밝기


이들은 모두 영상 감지 특유의 실패 모드다. 열 센서는 광포화를 겪지 않는다. 불꽃 분광 센서는 반사광을 환경 잡음으로 걸러낸다. 하지만 카메라 렌즈는 과도한 빛에 노출되면 포화되고, 환경 반사광을 화염 신호로 오인할 수 있다. 표준은 이 위험을 직면했고, 구체적인 시험 조건을 정의했다.

표 5.3: EN 54-10과 LPS 1976의 표준 비교


	항목	EN 54-10:2002 (점형 불꽃감지기)	LPS 1976 (영상 불꽃감지기)


	발행 주체	CEN(유럽표준화위원회); 국내 채택판은 각 국가 표준기관	BRE/LPCB(영국 민간 인증 체계)

	대상 기술	적외선 분광 센서	카메라 기반 영상 처리

	시험 기반	화염의 파장 검출 범위·응답 시간	EN 54-10을 모두 포함하되 영상 특유 시험 추가

	추가 시험 항목	없음	열원·광포화·반사광 오경보 테스트

	적합성 표시·인증	제품·법규에 따라 별도 적합성 평가가 필요하며 표준 자체가 CE 인증을 부여하지 않음	LPCB 인증 제도에서 사용

	적용 범위	점형 불꽃감지기	영상 불꽃감지기와 영상 불꽃감지 시스템



문서의 지위와 확인 범위

LPS 1976은 ISO·IEC·EN이 아니라 BRE/LPCB가 운영하는 민간 인증 기준이다. 본 보고서가 원문으로 확인한 판본은 Issue 1.1(2024년 5월)이다. 특정 제품의 최초 인증일이나 ‘세계 최초’ 지위는 본 보고서의 공식 원문 검증 범위를 벗어나므로 결론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5.4 EN 54-31 — 명확한 오류 정정과 영상 기술의 다양성

초기 조사에서 EN 54-31을 「영상 불꽃감지기 표준」으로 보고한 오류가 있었다. 재조사를 통해 이를 정정한다.

EN 54-31은 영상 표준이 아니다

EN 54-31의 실제 대상은 연기·일산화탄소·선택적 열 센서를 조합한 점형 멀티센서 감지기이다. 즉, 전통 센서를 여러 개 조합하여 오탐을 줄이고 감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영상 기반 감지, AI 기반 감지, 그리고 센서 조합 기반 감지는 모두 다른 기술이며, 표준도 다르다. 「새로운 감지 기술」이라고 뭉쳐 부르면 서로 다른 위험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실수가 생긴다. 예를 들어, 멀티센서 기술의 오탐 처리와 AI 모델의 오류 모드는 완전히 다르다.

표 5.4: 화재감지 기술의 분류 — 같은 「신기술」이 아닌 다른 기술들


	기술 대분류	기술 종류	표준	오경보의 주 원인	평가 기준


	전통 센서	열 감지	NFSC 203, 소방청고시	환경 고온(햇빛, 난방기)	반응 온도, 응답 시간

	전통 센서	연기 감지	NFSC 203, 소방청고시	실내 활동, 요리 연기	입자 감도, 응답 시간

	전통 센서	불꽃 감지(분광)	EN 54-10, 소방청고시	용접·절단 불꽃, 햇빛	파장 대역, 신뢰도

	센서 조합	멀티센서(연기+CO+열)	EN 54-31	개별 센서 오탐의 조합 논리	조합 가중치, 의사결정 트리

	영상 기반	카메라+영상 처리	LPS 1976	광포화, 반사광, 환경 화염상물	광학 신뢰도, 영상 처리 정확도

	AI 기반	카메라+기계학습 모델	국내외 표준 미확인	모델 학습 데이터 편향, 새로운 패턴	정확도, 거짓양성률, 거짓음성률



5.5 국내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 — 공개 기준의 현황

다음 항목들에 대해서는 공개된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1. 영상형 화재감지기 전용 국내 기술기준

NFSC 203과 소방청고시 제2024-31호에서 영상 기술을 명시적으로 다루는 항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 기준은 열, 연기, 불꽃(분광) 감지기를 규정하며, 카메라와 영상 처리 기술은 언급되지 않는다. 또한 스코틀랜드의 Historic Environment Scotland, 영국의 Historic England 같은 문화유산 기관의 기술 지침(예: 「Fire Advice」)에서는 명시적으로 화재감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내 국가유산청의 공개 기술 지침에서는 감지 기술 선택 기준이 확인되지 않았다.

2. AI 기반 화재감지기의 형식승인·제품검사 사례

소방청 또는 관련 기관에서 AI를 포함한 감지기에 형식승인을 내준 사례가 공개 자료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국내 업계가 개발하고 있을 수도 있으나, 공식적으로 승인된 제품·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공개 기준과 함께 발표되어야 한다. 그러한 발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3. 국내외 기존 표준에서 AI 성능 평가 기준

NFSC 203, 소방청고시, EN 54-10, EN 54-31, LPS 1976을 포함한 문헌 조사에서 AI 모델의 정확도(accuracy), 거짓양성률(false positive rate), 거짓음성률(false negative rate), 신뢰도 구간(confidence interval)을 평가하기 위한 명시적 기준이 확인되지 않았다. LPS 1976도 영상 화염감지기의 기계 시각(computer vision) 성능은 규정하지만, 기계학습 모델 검증 기준은 별도 표준이 필요하다.

4. 국내 목조 국가유산 화재감지 기술 도입의 의사결정 기준

「2025년 국가유산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목조 국가유산 소방·전기시스템 구축이 48건 50억 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어떤 건물에 어떤 감지 기술을 도입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공개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설비 설치 현황(2010년 기준 475개소 중 261개소 완료)은 있으나, 설치 이후 화재 감지 효율, 오탐 현황, 장비 유지보수 비용, 성능 재평가 결과가 공개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 네 가지는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내부 기준이나 미공개 자료로 존재할 수 있다. 다만 공개된 법령·기준·통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것이 조사의 한계다.

5.6 기준을 세운다는 것 — LPS 1976에서 배우는 다섯 가지 원칙

LPS 1976의 발전 과정은 새로운 감지 기술의 기준을 세울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국내에서 영상 기반, AI 기반 화재감지 기술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 다음 원칙들을 참고할 수 있다.

원칙 1: 새로운 기술도 기존 기준을 이어야 한다

LPS 1976이 EN 54-10을 기반으로 삼은 이유는 기존 기준이 그 분야의 요구 조건, 시험 체계, 리스크 정의를 오래되고 널리 검증된 틀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영상 기술이 다르다고 해서 「화염의 광학적 특성」이라는 기본 원리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 차이는 감지 수단이지, 대상 현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새로운 기준은 NFSC 203과 소방청고시 제2024-31호의 기존 프레임을 이어야 한다. 설비 기준(NFSC 203)의 신뢰성 요구 조건, 제품 기준(소방청고시)의 시험 방법론을 상속하되, 새 기술에만 추가 항목을 덧붙이는 방식이 적절하다.

원칙 2: 기존 기준에 새로운 실패 양식을 명시적으로 추가해야 한다

영상 시스템은 열 센서나 분광 센서가 겪지 않는 오경보 원인을 갖는다. 광포화, 반사광, 환경 잡음이 그것이다. 표준은 이를 직면했고, 「이런 조건에서는 오경보가 일어나지 않는가」를 시험하는 항목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AI 기반 감지기의 경우, 새로운 실패 양식이 또 다르다. 예를 들어, 학습 데이터에 없는 패턴(예: 특정 국가유산 건축물만의 연소 특성), 계절·시간에 따른 환경 변화, 여러 실패 모드의 조합 등이다. 기준은 이들 위험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원칙 3: 기준이 없으면 시장도 없다

LPS 1976이 나오기 전, 영상 불꽃감지는 '있으면 좋은 것' 수준이었다. 수요자는 「이것을 쓰면 안전한가」를 확실히 알 수 없었다. 표준이 생기면서, 처음으로 「이 제품은 객관적 시험을 통과했다」는 신호가 생겼다.

국내 목조 국가유산 화재 감지 기술 도입도 같은 논리를 따른다. 기준 없이는 도입 판단이 불확실하고, 불확실성은 투자를 꺼리게 한다. 기준이 있어야 벤더도 기준에 맞춘 제품을 만들고, 발주자도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다.

원칙 4: 기준은 벤더 중립적이어야 한다

LPS 1976은 영상 기술을 규정하지, 특정 회사의 제품을 규정하지 않는다. 카메라의 해상도, 렌즈의 각도, 소프트웨어의 알고리즘은 기준에 직접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이러한 조건 하에서 오경보가 없어야 한다」는 성능 기준만 제시한다. 어떤 기술로 그것을 달성하든 무방하다는 뜻이다.

국내 기준도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특정 카메라 모델, 특정 클라우드 플랫폼, 특정 AI 프레임워크를 지정해서는 안 된다. 대신 달성되어야 할 성능(정확도, 거짓양성률, 응답 시간, 신뢰도 구간)만 정의하고, 기술 수단은 벤더의 자율에 맡긴다.

원칙 5: 기준은 진화해야 한다

LPS 1976은 첫 버전이다. 영상 기술과 AI가 발전하면, 시험 항목도 늘어날 것이다. 새로운 오경보 시나리오가 발견되면 추가될 것이다. 성능 평가의 정량적 지표도 개선될 것이다. 초기 버전에서 부족한 부분은 시장과 사용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보완된다.

국내 기준도 최초 도입에서 정지할 것이 아니라,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입 이후 성능 평가(감지 신뢰도, 오탐 현황, 유지보수 비용, 건축물 손상 여부 등)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기준에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표 5.5: 기준 수립의 핵심 요소와 국내 적용 시 고려사항


	요소	국제 선례(LPS 1976)	국내 도입 시 고려사항


	기존 기준 상속	EN 54-10 점형 불꽃감지 시험 기반	NFSC 203, 소방청고시의 기존 감지 프레임 계승. 이중 체계(설비 기준+제품 기준) 유지

	신규 실패 양식	열원·광포화·반사광 오경보 테스트	영상 특유의 오경보(광포화, 반사광 외 추가 분석), AI 특유의 오류 모드(편향 데이터, 새 패턴 불감지) 명시

	성능 기준의 정량화	시험 조건별 오경보 발생 시간·빈도 규정	거짓양성률, 거짓음성률, 신뢰도 구간, 응답 시간의 객관적 수치 정의. 목조 건축 특수성 반영

	벤더 중립성	기술 수단이 아닌 성능 결과로 규정	카메라·렌즈·알고리즘·클라우드 서비스 지정 금지. 달성된 성능만 평가

	변경·개선 절차	정기 리뷰 및 개정 계획 수립	초기 도입 후 3~5년 단위 사용 실적 수집, 오탐 현황 분석, 기준 개정 루트 사전 정의. 도입 건축물별 성능 기록 강제



5.7 소결

국내 화재감지 기술 기준의 현황은 「부존재」가 아니라 「선택적 존재」다. 전통 센서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기준이 있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기준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은 기술 도입의 판단 기준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기준 없는 도입은 효과 측정도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LPS 1976의 사례는 다음을 보여준다. 기준은 기존 틀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위험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성능을 정량화하고, 벤더 중립적으로 정의하고,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목조 국가유산의 화재감지 기술 도입을 판단할 때, 같은 논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6. 선행연구 검토
[image: 그림 3. 온디바이스 감지 체계 개념도 — 기존 제안서의 시각자료를 연구보고서용으로 재배치했다.]그림 3. 온디바이스 감지 체계 개념도 — 기존 제안서의 시각자료를 연구보고서용으로 재배치했다.[image: 그림 4. 다지점 배치 개념도 — 실제 대상지의 카메라 수·위치를 뜻하지 않는다.]그림 4. 다지점 배치 개념도 — 실제 대상지의 카메라 수·위치를 뜻하지 않는다.이 장에서는 목조 국가유산의 화재 대응에 관한 기존 연구와 목재의 화재 물리에 관한 국내외 문헌을 정리한다. 본 장의 구성은 ①국가유산 화재의 원인 및 대응 방법에 관한 연구, ②목조 건축물의 화재 거동을 다룬 물리 기반 연구, ③주제별 분류와 각 영역의 기여도, ④선행연구의 공백을 식별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6.1 국가유산 화재의 원인과 대응에 관한 연구

국내 선행연구는 목조 국가유산의 화재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초기 대응 능력을 진단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각 연구의 기여와 한계를 살펴본다.

6.1.1 화재 원인의 체계적 분류 연구

「문화재 화재사례의 원인분류 및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연구」(2019년, 국가유산 4권 2호, 181-189쪽)는 이 분야의 기초 연구다. 이 연구는 과거 화재 사례에서 원인을 5개 범주로 체계화했고, 각 범주를 8개의 주요 인자로 상세화했다. 이는 화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환경적 요인의 조합으로 발생한다는 인식을 제도 설계에 반영시킨 첫 시도다.

이 연구의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발생한 화재들을 사후 분석하여 규칙성을 찾아냈다. 둘째, 규칙성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화재 예방 정책이 어떤 영역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제시했다. 국가유산청 2025년 예산 배분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목조 국가유산 화재 대응에 50억 원을 배정한 것은,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정책 결정의 결과로 보인다.

다만 이 연구의 한계도 있다. 원인 분류는 「사후 분석」이다. 즉, 이미 일어난 화재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므로, 앞으로 발생할 화재의 원인을 예측하는 것과는 다르다. 또한 원인 분류 자체는 화재 예방 기술의 선택(어떤 감지기를 쓸 것인가, 어느 위치에 설치할 것인가)까지는 다루지 않는다.

6.1.2 초기 대응 능력에 관한 조사 연구

「목조 문화재 건축물의 화재로 인한 초기 대응 능력에 관한 조사 연구」(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는 설비 도입 이후의 실제 효율을 묻는다. 이 연구는 다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방재설비(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소화기 등)의 설치 현황이 실제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시켰는가
	설비가 설치되어도 인적 대응(보안 요원의 신고, 소방차 출동 대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가
	소방차 접근 경로, 대기 거리, 도로 상태 같은 현장 조건이 대응 시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 연구의 의의는 「설비 도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화재감지기가 울려도, 그 신호를 받는 사람이 없거나 느리면 초기 진압 기회는 상실된다. 기술 기준 이전에 대응 절차와 인적 역량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계는, 이 연구가 「초기 대응 시간의 현황」을 진단하는 것에는 성공했으나, 「어떤 감지 기술이 다른 기술보다 신뢰할 만한가」를 비교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즉, 감지 기술 선택 자체는 의사결정 범위 밖에 있다.

6.1.3 보존 관리의 관점에서의 맞춤형 방재

「목조 누각의 보존 관리 방안 사례 연구」(문화재방재학회 논문집)는 개별 건축물의 특성에 맞춘 방재를 강조한다. 같은 「목조 국가유산」이라도 건축 시기, 구조 형식, 사용 용도, 지리적 위치, 주변 환경이 모두 다르다. 따라서 일괄적인 기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지역별·건물별 특수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의 가치는 「방재는 일반적 원칙과 개별 실행의 결합」이라는 점을 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도시 한복판에 있는 목조 건축물과 산림 인접 지역의 건축물은 화재 원인과 확산 경로가 다르므로, 감지 위치와 기술도 달라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이 연구도 맞춤형 방재의 원칙을 제시하는 것에는 성공했으나, 맞춤형을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어떤 건축물에는 어떤 기술을 쓸 것인가)까지는 제시하지 않는다.

6.1.4 내부 깊은 부위 화재 진압 기술

「가스소화설비를 이용한 목조 문화재 적심부 화재진압 방법에 관한 연구」(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지)는 전통 건축물의 구조 특성상 접근이 어려운 내부 깊은 부위의 화재를 진압하는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목조 건축물은 목재가 층을 이루는 구조를 가진다. 벽의 내부, 지붕의 서까래 사이, 기둥의 내부 등이 화재 취약 지점이다. 물 소화나 전통 소화기는 이들 지점까지 도달하기 어렵다. 하지만 가스 소화(특히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면 기밀된 공간 전체에 소화제가 확산되어, 내부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연구는 진압 기술의 한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사례지만, 화재 감지와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즉, 내부 깊은 부위의 화재를 어떻게 감지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로 남아 있다.

표 6.1: 국가유산 화재 원인·대응 연구의 분류와 기여도


	연구	학술지	연도	주요 내용	기여	한계


	원인분류 및 대응	국가유산 4권 2호	2019	화재 원인 5분류·8인자 분석	사후 분석으로 규칙성 발견·정책 기초	예측, 기술 선택까지 미포함

	초기 대응 능력	한국콘텐츠학회	—	방재설비 효용성·소방 출동 문제	설비+인력+절차의 통합 필요성	감지 기술 비교·선택 미다룸

	보존 관리 방안	문화재방재학회	—	건물별 맞춤형 방재	개별화 필요성 인식	맞춤형 판단 기준 미제시

	진압 기술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	—	가스소화 내부 화재 진압	내부 화재 대응 방법 제시	감지와의 연결 미다룸



6.2 목조 건축물의 화재 거동에 관한 물리 기반 연구

목조 국가유산의 화재 위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재의 물리적 연소 특성과 화재 발전의 동역학을 알아야 한다. 국내외 최근 연구는 계산 시뮬레이션과 실험 기반 접근을 결합하고 있다.

6.2.1 화재하중 측정과 화재 시나리오 설정

「Numerical simulation and safety assessment of fires in historic timber structures」(2024년, npj Heritage Science)는 역사 건축물 내부의 실제 화재하중을 측정하여 화재 시나리오를 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연구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화재 시뮬레이션을 정확히 하려면, 건물 내부에 얼마나 많은 가연물(목재, 가구, 전기 배선 등)이 있는지를 먼저 측정해야 한다. 이를 「화재하중」(fire load)이라고 부른다. 화재하중이 크면 화재가 오래 지속되고 고온이 유지되며, 화재하중이 작으면 빠르게 진행되고 짧게 끝난다.

이 연구는 역사 건축물 내부의 실제 화재하중을 조사하여, 화재가 발전할 때의 최대 열방출률(maximum heat release rate)과 실내 온도 곡선(room temperature curve)을 계산했다. 이 데이터는 감지 기술과 진압 기술의 성능 기준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 데이터다. 예를 들어, 최대 열방출률이 얼마인지 알면, 그 수준의 화염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울 수 있다.

6.2.2 화재 발전 곡선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Fire Behavior Characteristics and Computational Simulation Research on Historic Wooden Structures」(2024년, Fire, MDPI)는 FDS(Fire Dynamics Simulator)라는 전산 유체역학 시뮬레이션 도구를 사용하여 역사 건축물의 화재 발전을 모의한다.

FDS는 화재, 연기, 열, 기류를 3차원 공간에서 시간 단계별로 계산한다. 이를 통해 다음을 알 수 있다:

	화염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전개되는가
	천장까지 도달하는 연기의 양과 속도는 얼마인가
	건물 내부의 온도 분포와 시간 변화는 어떠한가
	개구부(창, 문, 통풍구)를 통해 화재가 외부로 확산되는 경로는 무엇인가


이 접근은 실제 화재를 재현하기 어려운 문화유산 건축물의 경우 특히 중요하다. 실제 대규모 화재 실험을 할 수 없으니, 컴퓨터 모의를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했을 때 연기가 감지기에 도달하는 시간은 얼마인가를 계산할 수 있다.

6.2.3 국산 목재의 탄화 특성 — 실험 기반 데이터

국산 목재(특히 낙엽송)의 탄화 특성에 관한 실험 연구가 최근 축적되고 있다.

「A Study on the Charring Properties of Glued Laminated Korean Larch Timber Columns」(2024년, Sustainability)는 국산 낙엽송 집성재 기둥의 탄화 특성을 실험적으로 측정했다. 연구는 하중 조건(무하중, 경하중, 중하중)을 변화시키며 다음을 측정했다:

	일정 시간 가열 후 탄화 깊이(charring depth)
	탄화가 기둥의 구조적 강도에 미치는 영향
	탄화 깊이와 하중의 관계


또한 「Charring Behavior and Properties of Cross-Laminated Timber Wall Panels Fabricated with Larix kaempferi Harvested in Korea」(Journal of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53권 5호)는 국산 낙엽송 직교집성판(CLT: Cross-Laminated Timber) 벽패널의 탄화 거동을 다루었다.

6.2.4 탄화율의 조건과 일반화의 한계

위 연구들에서 자주 인용되는 탄화율은 분당 약 0.99밀리미터다. 다만 이 값은 특정 조건에만 적용되며, 일반화할 수 없다.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본 절의 중요한 역할이다.

탄화율이 0.99밀리미터라는 것은 다음 조건에서 측정된 값이다:

	수종: 국산 낙엽송(Larix kaempferi)
	부재 형태: 직교집성판(CLT) 벽패널
	실험 방법: 표준 화재 곡선 또는 일정한 가열
	측정 단위: 분(minute) 단위


이 조건들 중 하나라도 다르면 탄화율이 바뀐다. 예를 들어:

	소나무는 다를 수 있다
	원목(기둥)과 집성재(벽패널)은 다르다
	실제 화재(불균일 가열, 연기 영향)와 표준 시험(균일 가열)은 다르다
	목재의 함수율(건조 정도)에 따라서도 다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탄화율을 인용할 때는 항상 「국산 낙엽송 직교집성판 벽패널 실험값」이라는 조건을 함께 적는다. 조건 없이 「목조 국가유산은 분당 0.99밀리미터로 탄화된다」고 쓰면, 여타 수종의 목조 건축물이나 다른 부재 형태에 그 값을 잘못 적용하게 된다.

표 6.2: 목재 연소 특성 연구의 분류


	연구 주제	주요 문헌	연도	방법론	결과 및 시사점


	화재하중·시나리오	npj Heritage Science	2024	실제 건물 측정+계산	최대 열방출률, 화재 발전 곡선 → 기준값 설정 근거

	화재 발전 시뮬레이션	Fire (MDPI)	2024	FDS 컴퓨터 모의	연기 확산, 온도 분포, 화재 경로 예측

	낙엽송 집성재 탄화	Sustainability	2024	실험·하중변화	탄화 깊이, 강도 변화 (조건 한정)

	낙엽송 CLT 탄화	J. Korean Wood Sci. Tech.	2024	실험·타이밍	벽패널 탄화율 0.99mm/분 (조건 한정)

	국내 목조 건축 연소	한국화재소방학회	—	숭례문 화재 사례 분석	실제 화재 기반 연소 특성 (단일 사례)



6.3 선행연구의 주제별 분류와 각 영역의 기여

위의 선행연구들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네 개의 영역으로 나뉜다.

영역 1: 화재 원인 분석

	문헌: 「문화재 화재사례의 원인분류 및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연구」
	기여: 화재가 단일 원인이 아니라 복합 인자의 조합임을 밝힘. 예방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에 근거 제공.
	한계: 사후 분석이므로 미래 화재 예측까지는 미포함.


영역 2: 진압 설비와 방법

	문헌: 「목조 문화재 건축물의 화재로 인한 초기 대응 능력에 관한 조사 연구」, 「가스소화설비를 이용한 목조 문화재 적심부 화재진압 방법에 관한 연구」
	기여: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설비·인력·절차의 통합 필요성을 보여줌. 내부 화재 진압 기술 제시.
	한계: 감지 기술 선택의 기준은 다루지 않음.


영역 3: 목재 연소의 물리적 특성

	문헌: 「Numerical simulation and safety assessment of fires in historic timber structures」, 「Fire Behavior Characteristics and Computational Simulation Research on Historic Wooden Structures」, 「A Study on the Charring Properties of Glued Laminated Korean Larch Timber Columns」, 「Charring Behavior and Properties of Cross-Laminated Timber Wall Panels...」, 「목조건축문화재 연소특성 및 화재성상에 관한 연구」
	기여: 화재 발전의 물리적 메커니즘을 정량화. 감지와 진압 기술의 성능 기준을 세울 기초 데이터 제공.
	한계: 데이터는 특정 조건(수종, 부재, 가열 방식)에만 적용되며, 조건을 초과한 일반화는 불가능.


영역 4: 화재 감지 기술 도입의 의사결정 프레임

	현재 확인되는 문헌: 없음
	필요성: 화재 원인은 분류되었고, 진압 기술도 개발되었으며, 물리 특성도 연구되었으나, 「어떤 감지 기술을 언제 도입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학술문헌에서는 명확하지 않음.


6.4 선행연구가 다루지 않은 영역 — 감지 기술 도입의 의사결정 공백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공백이 확인된다.

6.4.1 의사결정 프레임의 부재

현장에서는 「감지 설비가 필요하다」는 일반적 인식과 실제 설치 현황이 있다. 국가유산청의 2025년 예산에는 목조 국가유산 소방·전기시템 구축으로 48건 50억 원이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건물에는 이런 감지 방식이 적합한가」라는 구체적 질문에 답변하는 기준은 학술문헌에서 명확하지 않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요소들을 나열하면:

	건축물의 특성: 규모, 구조, 사용 용도, 내부 가연물의 양과 종류, 지리적 위치
	화재의 발생 가능성: 과거 화재 경험, 주변 환경의 위협(산불, 도시 밀집도), 계절별 위험도
	감지 기술의 특성: 감지 방식, 응답 시간, 오탐률, 설치 비용, 유지보수 비용
	성능 기준: 이 건축물의 화재 위험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감지 신뢰도가 필요한가


선행연구는 이들 요소를 개별적으로 다루었지만, 요소들을 종합하여 의사결정에 이르는 프레임은 제시하지 않았다. 즉, 「이 건물의 조건에서 이 기술을 선택하면 이 수준의 화재를 감지할 수 있다」는 명제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6.4.2 감지 기술의 성능 평가 기준

숭례문 화재(2008년 2월) 이후, 국내에서는 목조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대규모 화재감지 설비 도입이 이루어졌다. 2010년 기준으로 475개소를 목표로 설비를 시작하여, 261개소(55%)가 완료되었다. 그러나 설비 도입 이후 화재 감지 효율, 오탐 현황, 장비 유지보수 비용, 건축물별 성능 차이에 관한 평가 자료는 공개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평가 자료가 없다면, 다음 도입 사업도 기준 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평가 공백」이라고 부를 수 있다.

6.4.3 AI와 영상 기반 감지의 성능 정의

목조 국가유산의 화재 대응에서 새로운 기술(영상 감지, AI 기반 감지)을 도입하려면, 이들 기술의 성능을 어떻게 정의하고 평가할 것인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선행연구 중 어느 것도 이 질문을 다루지 않는다.

예를 들어, AI 기반 화염 감지기가 「정확도가 높다」고 주장한다면, 그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습 데이터에서의 정확도인가, 아니면 현장 환경에서의 정확도인가. 오탐률은 얼마인가. 감지 속도는 얼마인가. 이런 질문들에 답할 기준이 선행연구에는 없다.

표 6.3: 선행연구의 영역별 기여와 남은 공백


	영역	기여한 것	남은 공백


	화재 원인 분석	원인 5분류, 8인자	예측·예방 우선순위 미정량화

	진압 설비·방법	가스소화 기술, 초기 대응 절차	감지 기술 선택 기준

	목재 연소 물리	화재하중, 열방출률, 탄화율	다양한 수종·부재에 대한 데이터 부족

	감지 기술 도입	없음	의사결정 프레임 전무·성능 평가 기준 미확립



6.5 문헌 조사의 범위와 한계

이상의 선행연구 정리에는 중요한 한계가 있다.

6.5.1 조사 범위의 명시

본 연구는 다음 범위로 조사를 진행했다:

	한국의 학술 데이터베이스(한국학술정보, KISS 등)에 수록된 논문
	국제 학술 데이터베이스(PubMed, Web of Science 등)의 화재·목재 관련 논문
	국가유산청, 소방청 등 정부 부서의 공개 발행물과 통계
	국제 표준화 기구(ISO, EN) 및 국가 표준(KS)의 공개 문서


이 범위는 공개 자료에 한정된다. 국내 소방청, 국가유산청, 지자체 담당 부서의 내부 검토 자료, 또는 감지 기술 제조사의 비공개 성능 평가 자료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6.5.2 확인되지 않은 것과 부존재의 구분

선행연구 검토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는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화재 감지 기술의 의사결정 기준이 확인되지 않음: 이는 학술 논문에서 이를 다룬 논문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다.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이 있을 수 있다.
	국가유산청의 화재 감지 도입 효과 평가가 공개되지 않음: 내부 평가 자료는 있을 수 있으나, 공개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AI 기반 화재감지기의 형식승인 사례가 없음: 개발 중인 제품이 있을 수 있으나, 공식 승인 발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러한 「확인되지 않음」이 누적되면, 그것을 「이 분야의 공백」으로 읽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그 공백이 「근본적인 부존재」인지, 「정보 접근의 제한」인지는 본 연구의 범위로는 판단할 수 없다.

6.5.3 후속 조사의 필요성

선행연구 검토의 보완을 위해 다음과 같은 후속 조사가 필요하다:

1. 국제 표준 전체 목록 확보: 화재감지 기술에 관한 ISO, EN, 국가별 표준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각 표준의 적용 범위와 성능 기준을 비교. 특히 영상 기반 감지(LPS 1976)와 AI 기반 감지의 국제 표준 현황.

2. 국내 감지기 검사 기관의 기술 문서: 소방청 공인 검사기관(예: 한국소방산업협회, 국가기술표준원 등)이 감지기 형식승인 시 사용하는 평가 기준 및 과거 승인 사례.

3. 국가유산청·지자체 내부 자료 확인: 2008년 숭례문 화재 이후 수행된 목조 국가유산 감시설비 도입의 효과 분석 자료. 건축물별 설치 현황, 오탐 기록, 유지보수 비용 등.

이들 자료는 본 보고서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표 6.4: 선행연구 조사의 범위와 한계


	조사 항목	범위	확인 수준	비고


	국내 학술지	한국학술정보, KISS 등	완전 전수 검색	한국어 키워드 중심

	국제 학술지	Web of Science, PubMed 등	부분 검색	검색 키워드·언어 제약

	정부 발행물	국가유산청, 소방청 공개 자료	공개 범위에서만	내부 자료 미접근

	표준·기준	ISO, EN, KS 공개 문서	공개 범위에서만	미공개 기술기준 있을 수 있음

	회색 문헌	학술 DB 미수록 자료	제한적 접근	정부 정책 보고서 등 부분 확인



6.6 소결 — 선행연구가 보여주는 것과 그 의미

목조 국가유산의 화재 대응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을 보여준다:

보여주는 것: 1. 화재는 단일 원인이 아니라 복합 인자의 조합이다. 2. 화재 진압은 기술(설비)만으로 불충분하며, 인력과 절차가 함께 필요하다. 3. 목재의 연소는 물리 법칙을 따르며, 이를 정량화할 수 있다. 4. 숭례문 화재 이후 대규모 설비 도입이 이루어졌으나, 그 효과에 대한 공개 평가는 확인되지 않는다.

남은 공백: 1. 개별 건축물에 어떤 감지 기술을 적용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확인되지 않는다. 2. 기존 설비 도입의 효과 평가가 공개되지 않아, 차기 도입 사업의 판단 근거가 불명확하다. 3. 새로운 기술(영상 감지, AI 기반 감지)의 성능을 정의하고 평가할 기준이 학술문헌에는 없다.

이러한 공백들이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들이다. 즉, 선행연구는 화재 대응의 여러 요소를 각각 다루었지만, 그 요소들을 통합하여 실제 도입 판단을 내릴 때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참고 — 선행연구 문헌 정리표


	순번	제목	학술지·출판처	연도	주요 내용	분류


	1	문화재 화재사례의 원인분류 및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연구	국가유산 4권 2호(181-189쪽)	2019	화재 원인 5분류, 8개 인자 분석	화재 원인 분석

	2	목조 문화재 건축물의 화재로 인한 초기 대응 능력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방재설비 효용성, 초기 진압, 소방 출동 문제점	진압·대응 방법

	3	목조 누각의 보존 관리 방안 사례 연구	문화재방재학회 논문집	—	건물별 맞춤형 방재 방안	보존 관리

	4	가스소화설비를 이용한 목조 문화재 적심부 화재진압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재난관리표준학회지	—	내부 깊은 부위 화재 진압 기술	진압 기술

	5	Numerical simulation and safety assessment of fires in historic timber structures	npj Heritage Science	2024	화재하중 측정, 최대 열방출률, 화재 발전 곡선	목재 연소 물리

	6	Fire Behavior Characteristics and Computational Simulation Research on Historic Wooden Structures	Fire (MDPI)	2024	FDS 기반 화재 발전 시뮬레이션	목재 연소 물리

	7	A Study on the Charring Properties of Glued Laminated Korean Larch Timber Columns	Sustainability 16권 20호	2024	낙엽송 집성재 탄화 특성	목재 연소 물리

	8	Charring Behavior and Properties of Cross-Laminated Timber Wall Panels Fabricated with Larix kaempferi Harvested in Korea	Journal of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53권 5호	—	낙엽송 직교집성판 탄화 거동 (0.99mm/분)	목재 연소 물리

	9	목조건축문화재 연소특성 및 화재성상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	숭례문 화재 기반 연소 특성 연구	목재 연소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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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합성 연산처리량 민감도 분석
7.1 왜 계산해 보는가

앞 장까지의 논의는 문서와 제도를 다루었다. 그러나 「어떤 감지 기술을 어떤 기준으로 도입할 것인가」라는 물음은 결국 현장의 물리적 조건 위에서 판정된다. 요구조건을 아무리 정교하게 적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면 그 요구조건은 실현되지 않는다. 반대로 요구조건을 느슨하게 잡으면 거의 모든 장비가 통과하고, 그때 판정은 아무것도 가려내지 못한다.

본 장은 그 관계를 계산으로 확인한다. 목적은 특정 장비의 성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조건과 현장 조건이 만나는 자리에서 판정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보이는 것이다.

7.2 이 계산이 답하는 것과 답하지 않는 것

본 계산에 사용한 추정 엔진은 계수마다 근거의 등급이 나뉘어 있다. 이 구분이 결과를 어디까지 읽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므로 먼저 밝힌다.


	계수	근거	본 계산에서의 지위


	장치 연산성능·메모리 대역폭·전력 모드	제조사 데이터시트	사용

	모델별 기준 처리 속도	공개 벤치마크 정합. 앵커 재현 시험 오차 20퍼센트 이내 통과	사용

	정밀도 배수·해상도 확장·전력 부하	문헌 근사	사용

	기준 정확도·오탐률	화재·연기 자료로 학습하거나 평가한 적이 없다	판정에서 제외



따라서 본 장이 답하는 물음은 「연산이 감당되는가」이며, 답하지 않는 물음은 「불을 얼마나 잘 맞히는가」이다.

이 구분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사실의 서술이다. 감지 정확도는 어떤 자료로 학습하고 어떤 자료로 평가했는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목조 국가유산의 화재·연기 자료로 학습·평가한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정확도를 제시하는 것은 근거 없는 수치를 내놓는 일이다.

그리고 이 빈자리가 본 연구의 관찰이기도 하다. 기술을 만든 쪽조차 채우지 못하는 값을, 도입을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자의 설명만으로 판정할 수는 없다. 제8장에서 제시하는 판단 기준의 셋째·넷째 항목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7.3 계산의 구성

목조 국가유산을 원거리에서 감시하는 상황을 다음 네 변수의 조합으로 구성했다.


	변수	값	의미


	감시 거리	근거리 384 · 중거리 640 · 원거리 960 · 광역 1280	입력 해상도. 대상이 멀수록 같은 화염이 작게 맺히므로 더 높은 해상도가 필요하다

	전원	7W · 15W · 25W	태양광·배터리 자립 / 절전 운용 / 상용전원

	감시 지점	1 · 4 · 16 · 32 · 64 · 128 · 256	한 대가 여러 방향을 번갈아 보는 구성

	요구 재방문 주기	1초 · 3초 · 10초	한 지점을 몇 초마다 다시 보아야 하는가



여기서 재방문 주기는 감시 지점 수를 초당 처리 장수로 나눈 값이다. 한 대가 여덟 곳을 보고 초당 네 장을 처리한다면, 한 지점은 2초마다 한 번 관측된다. 화재가 그 사이에 시작되면 최대 2초를 잃는다.

요구 재방문 주기 1초·3초·10초는 법정 기준이 아니라 본 연구가 세운 가정이다. 현행 기준에서 목조 국가유산 감시의 재방문 주기를 규정한 조항은 본 조사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값을 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세 수준을 나란히 놓고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방식을 택했다.

7.4 자를 먼저 검사했다

계산에 앞서 판정 기준 자체가 판별력을 갖는지 확인했다.

1차 실행은 감시 지점을 1·4·16곳까지로 둔 임의 조건 격자 768개를 계산했다. 그중 727개(94.7퍼센트)가 계산상 조건을 충족했다. 이 비율의 분모는 실제 대상지나 장비의 모집단이 아니다.

이 상태의 결과는 사용할 수 없다. 판정이 거의 모든 경우에 같은 답을 낸다면 그 판정은 조건의 차이를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며, 그런 자로 잰 비교는 결론을 지지하지 못한다.

따라서 통과 기준을 낮추는 대신 탐색용 조건 격자를 넓혔다. 감시 지점을 256곳까지, 요구 주기를 1초까지 확장해 2,016개 조합을 재계산했다. 그중 1,125개(55.8퍼센트)가 계산상 조건을 충족했다. 55.8퍼센트는 선택한 격자 안의 구성비일 뿐, 현장 성공확률이나 보급 가능 비율이 아니다.

이 절차를 기록해 두는 이유는,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준을 옮기는 것과 판별력 없는 자를 교정하는 것이 겉으로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바꾼 것은 판정 기준이 아니라 관측 범위이며, 두 실행의 결과를 모두 남긴다.

7.5 결과

감시 거리에 따른 충족률

재방문 주기 3초, 감시 지점 16곳을 기준으로 했다.


	감시 거리	충족 구성


	근거리	24/24

	중거리	23/24

	원거리	17/24

	광역	10/24



거리가 멀어질수록 충족 구성이 줄어든다. 원거리부터 뚜렷하게 갈리며, 광역 감시에서는 절반 이하만 남는다.

전원 조건에 따른 충족률


	전원	충족 구성


	상용전원 25W	433/672

	절전 운용 15W	384/672

	태양광·배터리 7W	308/672



합성 조건 격자에서의 감시 지점 수 경계

재방문 주기 3초를 충족하는 계산 구성이 하나라도 존재한 최대 지점 수다. 카메라 시야·광학·통신·현장 차폐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설치 수량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감시 거리	상용전원	태양광·배터리


	근거리	256곳	128곳

	중거리	128곳	64곳

	원거리	64곳	32곳

	광역	32곳	16곳



요구 수준만 바꾸어도 판정이 뒤집히는 폭

앞 절의 서술을 수로 확인한다. 감시 거리·전원·모델·정밀도·감시 지점을 모두 고정한 채 요구 재방문 주기만 바꾸었을 때 판정이 달라지는 구성이 몇 개인지를 센 것이다. 고정 구성은 모두 672개다.


	비교	판정이 뒤집히는 구성	비율


	1초 기준 ↔ 3초 기준	119개	17.7퍼센트

	3초 기준 ↔ 10초 기준	128개	19.0퍼센트

	셋 중 어느 하나라도 다름	247개	36.8퍼센트



동일한 합성 입력 구성에서 요구 수준만 바꾸었을 때 247개, 곧 이 조건표 672개 중 36.8퍼센트에서 계산 판정이 달라진다. 이는 실제 현장의 판정전환율이 아니다.

이 계산은 요구 수준의 선택이 결과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다. 실제 판정의 변화 폭은 현장 실측값과 대표성 있는 시험설계로 다시 산출해야 한다.

어느 조건을 풀어야 판정이 되살아나는가

조건 하나만 한 단계 완화했을 때 미충족이 충족으로 바뀌는 구성의 수다. 나머지 조건은 모두 고정한 상태에서 센다.


	완화하는 조건	되살아나는 구성	비율


	전원 태양광 7W → 절전 15W	76개	11.3퍼센트

	전원 절전 15W → 상용 25W	49개	7.3퍼센트

	감시 거리 중거리 → 근거리	89개	17.7퍼센트

	감시 거리 원거리 → 중거리	69개	13.7퍼센트

	감시 거리 광역 → 원거리	50개	9.9퍼센트



정밀도에 대해 이 계산이 말할 수 없는 것

본 계산은 INT8이 FP16보다 몇 배 빠른지 측정하지 않았다. 추정 엔진은 정밀도별 속도 배율을 상수로 고정한다 — FP16은 기준값, INT8은 그 두 배다. 따라서 결과에서 두 정밀도의 처리량 비를 구하면 그 상수가 그대로 돌아 나온다. 이 비는 관측된 값이 아니라 입력한 가정을 다시 읽은 것이다.

정밀도를 낮추면 처리량이 오르고 감지 성능이 내려간다는 방향은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교환비는 표적 모델·연산 엔진·장치·배치 조건에서 실제로 재어야 나오며, 본 연구는 재지 않았다. 감지 성능은 애초에 판정에서 제외한 항목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밀도 선택은 본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도입 검토 단계에서 실측해야 할 항목이다. 제8장 판단 기준의 셋째·넷째 항목이 요구하는 자료가 이것이다.

어떤 구성으로도 충족되지 않는 조건

장비 선택이나 설정 변경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조건이 71건 있다. 어느 모델, 어느 정밀도를 골라도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리다. 전건은 부록 2의 표 D에 싣는다.


	축	분포


	감시 거리	근거리 5건 · 중거리 14건 · 원거리 22건 · 광역 30건

	전원	상용 25W 17건 · 절전 15W 22건 · 태양광 7W 32건

	요구 주기	1초 39건 · 3초 22건 · 10초 10건

	감시 지점	16곳 3건 · 32곳 7건 · 64곳 13건 · 128곳 20건 · 256곳 28건



붕괴는 감시 지점 16곳에서 이미 시작된다. 그 세 자리는 모두 요구 주기를 1초로 잡은 경우이며, 원거리·태양광, 광역·절전, 광역·태양광이다. 거리와 전원이 함께 조여오는 조합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다는 앞 절의 관찰이 여기서도 같은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 표를 싣는 이유는 도입을 단념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조건을 그대로 둔 채 장비만 비교하는 검토는 이 자리에서 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보이기 위해서다. 이 경우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장비가 아니라 조건의 재설계 — 감시 지점을 나누어 장비를 늘리거나, 요구 주기를 근거를 들어 조정하거나, 전원 조건을 바꾸는 일이다.

7.6 결과가 말하는 것

첫째, 근거리에서 연산은 병목이 아니다. 경내를 직접 감시하는 조건이라면 한 대가 수십에서 수백 지점을 3초 주기로 감당한다. 「장비의 연산 능력이 부족해 도입이 어렵다」는 설명은 적어도 이 조건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도입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다른 곳에 있다.

둘째, 거리와 전원이 함께 조여올 때 무너진다. 광역 감시로 넓히면서 동시에 정전에 대비해 태양광·배터리로 전력을 묶으면 한 대가 감당하는 지점은 16곳까지 내려간다. 근거리 상용전원 조건의 열여섯 분의 일이다.

이 조합이 문제인 이유는 그것이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재난 상황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산불이 접근하면 감시 범위를 넓혀야 하고, 같은 상황에서 전력 공급은 끊어지기 쉽다. 즉 가장 필요한 순간에 성능이 가장 낮아지는 구조가 계산 위에 드러난다. 설계 단계에서 평시 조건만 놓고 판단하면 이 지점을 보지 못한다.

셋째, 요구 수준이 판정을 뒤집는다. 같은 장비, 같은 현장인데 요구 재방문 주기를 1초로 잡느냐 3초로 잡느냐에 따라 가능과 불가가 갈린다. 광역·태양광 조건에서는 3초 기준으로 32곳이 불가이고, 1초 기준으로는 그보다 적은 지점에서 이미 불가가 된다.

이것이 본 보고서 전체의 논지가 계산으로 드러난 자리다. 요구조건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입 가능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기술을 먼저 고르고 요구조건을 나중에 맞추면, 그 요구조건은 이미 고른 기술이 충족하는 수준으로 정해지기 쉽다. 순서가 뒤바뀌면 판정은 형식만 남는다.

7.7 이 계산의 한계

본 계산은 다음을 다루지 않았다.

	광학 조건 — 렌즈 화각, 초점 거리, 대상이 몇 화소로 맺히는지. 실제 원거리 감시의


제약은 연산보다 광학에서 먼저 오는 경우가 많다.

	기상·조도 — 야간, 안개, 강우, 역광, 계절별 식생 변화가 감지에 미치는 영향.
	감지 성능 — 앞서 밝힌 대로 정확도와 오탐률은 판정에서 제외했다.
	설치·운영 비용 — 장비, 전원, 통신, 관제, 유지보수의 비용 구조.
	현장 검증 — 본 계산은 추정 엔진 위의 계산이며 현장 측정으로 보정하지 않았다.


엔진의 계수를 실물 측정으로 교체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장의 결과는 연산 가정의 민감도를 점검하는 탐색 자료이지 실현 가능성이나 도입 결정의 근거가 아니다. 현장에 적용하려면 위 항목을 각각 측정해야 한다.
8. 도입 판단 기준의 제안
[image: 그림 5. 관제실 운영 화면 구상 — AI 합성 개념 이미지이며 실제 운용 화면이 아니다.]그림 5. 관제실 운영 화면 구상 — AI 합성 개념 이미지이며 실제 운용 화면이 아니다.[image: 그림 6. 감지·확인·통보의 개념적 절차 — 현장별 책임체계와 법적 절차를 별도로 확정해야 한다.]그림 6. 감지·확인·통보의 개념적 절차 — 현장별 책임체계와 법적 절차를 별도로 확정해야 한다.8.1 확인한 것

본 보고서는 「2025년 국가유산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전문 16쪽을 대상으로 키워드를 전수 대조했다. 검색으로 일부를 훑은 것이 아니라 문서 전체 본문을 대조했으므로, 특정 표현이 그 문서에 없다는 판정이 가능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현	출현


	인공지능	0회

	지능형	0회

	센서	0회

	열화상	0회

	AI	2회

	CCTV	1회



AI가 나오는 두 곳은 국가유산 보존·복원 기술 고도화를 언급하는 대목과 왕실의복 AI 피팅체험이라는 활용 프로그램이다. 둘 다 화재와 무관하다. CCTV가 나오는 한 곳은 앞서 본 방범설비 확대 설치로, 인적 훼손 대응이 목적이다.

정리하면 그해 국가유산 행정의 공식 계획 문서에서 「기술로 화재를 조기에 감지한다」는 항목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현을 이렇게 좁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본 조사는 키워드 대조이므로, 같은 취지가 다른 어휘로 적혀 있었다면 잡히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가 아니라 「이 방법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까지다.

8.2 이 판정의 범위

이 결과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 확인된 것은 하나의 문서에 해당 항목이 없다는 사실이며, 국가유산청이나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개별 지자체 사업, 연구용역, 시범 도입은 이 문서 밖에서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고,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 지능형 감시 도입이 보도된 바 있다.

그럼에도 이 부재가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 문서가 해당 연도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밝히는 공식 계획이기 때문이다. 계획에 항목이 없다는 것은 그해 사업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본 보고서는 국가유산 분야의 모든 지침과 고시를 조사하지 않았고, 개별 지자체가 자체 기준을 두고 있을 가능성도 확인하지 않았다. 다만 한 해의 사업 계획을 밝히는 문서에 해당 항목이 없다면, 도입을 검토하려는 지자체가 그 문서에서 참고할 것을 찾기는 어렵다는 정도는 말할 수 있다. 본 보고서가 다루는 것은 그 자리에서 담당자가 실제로 마주하는 상황이다.

8.3 기준이 없을 때 생기는 일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다.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것도 정당한 판단이다. 소방·전기설비와 안전경비원으로 구성된 현행 체계는 오랜 기간 축적된 방식이고, 새 기술을 들이지 않기로 하는 결정 역시 근거를 갖출 수 있다. 본 보고서는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문제는 선택지 자체가 아니라, 어느 쪽을 고르든 그 근거를 설명할 수 없는 상태다. 기준이 없으면 판단이 담당자 개인의 감각과 공급자의 설명에 맡겨진다. 그때 결정은 대체로 다음 셋 중 하나가 되는데, 셋 다 근거를 남기지 못한다.

설명 없는 유지 —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 현행을 유지한다. 결과적으로 옳을 수 있으나, 왜 도입하지 않았는지를 뒤에 설명할 수 없다.

설명 없는 도입 — 제시된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여 도입한다. 성능이 실제 현장 조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탐이 얼마나 나는지, 났을 때 누가 처리하는지가 계약 이전에 정의되지 않는다. 설치는 되었으나 운영되지 않는 설비가 남을 수 있다.

판단 유예 — 결정을 미룬다. 미루는 동안 위험은 그대로 남는다.

셋 모두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 절차의 문제다. 근거를 갖춘 「도입하지 않음」은 근거 없는 「도입함」보다 나은 결정이다.

8.4 무엇을 따져야 하는가

아래 다섯 가지는 일반적인 기술 도입 점검표가 아니라, 앞 장에서 관찰한 현행 체계의 구조에서 나온 것이다. 대응이 있어야 할 자리마다 하나씩 대응한다.


	앞 장에서 관찰한 것	그래서 물어야 할 것


	방범 CCTV와 상시계측 IoT가 각각 다른 목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① 새로 들이는 것은 무엇을 감지하는가

	화재 대응의 핵심이 초기 발견 시간에 걸려 있다	② 얼마나 빨리 알리는가

	안전경비원 613명이 상시 판단 주체로 배치되어 있다	③ 기계가 틀렸을 때 누가 어떻게 거르는가

	목조 국가유산이 산림·기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④ 어떤 조건까지 검증된 것인가

	인력 예산이 설비 예산의 두 배가 넘는다	⑤ 도입 후 누가 운영을 떠맡는가



이를 풀어 쓰면 다음과 같다.

① 무엇을 감지하는가 — 대상의 정의 불꽃인가 연기인가 온도인가. 목조 건축에서 초기 연소는 대개 연기가 먼저 나타나며, 불꽃이 보일 때는 이미 초기 단계를 지난 경우가 많다. 무엇을 감지 대상으로 삼는지에 따라 필요한 장비와 배치가 달라진다.

② 얼마나 빨리 알리는가 — 시간 기준 감지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통보까지의 시간이다. 감지 시점, 판정 시점, 통보 시점, 현장 도달 시점을 각각 나누어 정의하지 않으면 「빠르다」는 말은 검증할 수 없다.

③ 얼마나 틀리는가 — 오탐 허용치와 그 처리 오탐률 0을 요구하면 감도를 낮추게 되고, 감도를 낮추면 초기 감지를 놓친다. 따라서 오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허용치를 미리 합의하고 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이 실무다. 하루 몇 건까지 허용할 것인가, 오탐이 왔을 때 누가 확인하는가가 계약 전에 정해져야 한다.

④ 어디까지가 검증된 조건인가 — 시험 조건의 명시 야간, 강우, 안개, 역광, 계절별 식생 변화, 관람객 밀집 시간대에서 각각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떤 조건에서 시험했는지 밝히지 않은 성능 수치는 그 조건 밖에서 보증되지 않는다.

⑤ 누가 운영하는가 — 운영 주체와 지속 가능성 설치 이후 누가 알림을 받고, 누가 장비를 점검하며, 몇 년 뒤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누가 갱신하는가. 안전경비원 613명이 배치되는 체계 안에서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지 보조하는지도 함께 정의되어야 한다.

지표를 계약 문구로 바꾸기 전에 정의할 분모와 실패 조건

본 보고서의 다섯 질문은 평가 틀이며 조달 규격 자체가 아니다. 성능 요구서에는 최소한 다음을 사전에 고정해야 한다.

	탐지율: 화재 유형·크기·거리·조도·기상별 시험 건수와 독립 시험자료
	오경보: 카메라 1대·운영 1시간당 건수와 사람의 확인이 필요했던 사건의 정의
	지연: 발화 또는 시험 신호부터 감지·판정·전송·수신·현장 확인까지의 단계별 분포
	가용성: 계획 정지와 장애를 구분한 운영시간, 복구시간, 업데이트 실패 기준
	중단 조건: 안전상 시험을 멈출 기준과 미탐·통신두절·전원상실 때의 대체 절차
	불확실성: 표본수, 신뢰구간, 시험 제외 사유와 원자료 보존 방식


수치와 책임 배분은 화재·문화유산·법무·조달·보험 담당자의 승인 후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개인정보·사이버보안 사전 승인 항목

주거형 국가유산이나 마을을 촬영할 경우에는 설치 전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주민·관리자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촬영구역·마스킹·안내, 원본 영상의 저장 여부와 보존기간, 접근권한·로그·삭제, 장치 인증·암호화·보안 업데이트, 취약점 신고와 침해사고 대응 책임자를 문서화해야 한다. 온디바이스 처리는 전송 노출을 줄일 수 있지만 이러한 의무를 없애지는 않는다.

8.5 이 다섯 가지가 갖는 성격

위 항목들은 특정 기술을 유리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공급자에게 동일하게 불편한 질문이다. 시험 조건을 밝히라는 요구는 자사 제품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본 보고서 제7장에서 다루는 접근 역시 이 다섯 가지 중 상당 부분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다.

기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기준은 좋은 기술을 고르기 위한 도구이기 이전에, 아직 준비되지 않은 기술이 준비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장치다.

8.6 시간 기준을 먼저 정해야 하는 이유 — 계산으로 확인한 것

앞의 다섯 가지 중 ②(얼마나 빨리 알리는가)를 특히 먼저 정해야 하는 근거가 제7장의 계산에 있다.

감시 거리·전원·장비를 동일하게 둔 합성 조건표 672개에서 요구 재방문 주기만 바꾸면, 247개 구성(조건표의 36.8퍼센트)에서 계산 판정이 달라진다. 이는 실제 현장 모집단의 전환율이 아니라, 요구 수준 선택에 대한 민감도를 보여주는 예시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분명하다. 시간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이 장비가 쓸 만한가」를 물으면, 그 물음에는 정해진 답이 없다. 답이 없는 자리는 비어 있지 않고 무엇인가가 채운다 — 검토 시점에 마침 제시된 설명이 채운다. 공급자가 자사 장비가 충족하는 수준을 시간 기준으로 제안하면, 그 기준으로 판정한 결과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요구 수준을 먼저 문서로 고정하고 그다음에 장비를 본다. 반대 순서로 하면 판정 절차는 남지만 판정의 기능은 남지 않는다.

한 가지 덧붙인다. 여기서 「먼저 정하라」는 것은 엄격하게 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1초가 3초보다 낫다는 주장을 본 연구는 하지 않는다 — 그 값을 정할 근거를 본 조사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어떤 값이든 근거를 밝혀 먼저 정해야 한다는 것이 계산이 보여 주는 바다.

8.7 제안한 기준을 자사 접근에 대입하면

8.8 국가유산 화재 대응의 현행 체계

2025년 국가유산청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화재에 취약한 목조 국가유산에 대한 현행 대응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소방·전기시스템 구축은 가장 직접적 대책이다. 48건의 목조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소방설비와 전기시스템 구축에 50억 원이 배치되어 있다. 이 접근은 발화를 물리적으로 억제하거나 초기 화염 진압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산림 인접 지역의 산불 확대, 방화, 전기 합선 같은 예측 불가능한 발화원에 대해서는 설비만으로 완전한 차단이 어렵다.

안전경비원 배치는 613명의 인력을 104억 원 규모로 배치하고 있다. 상시 감시와 초기 대응이 인력의 주요 역할이다. 그러나 야간, 악천후, 원거리 영역에서의 감시 사각이 존재한다. 광역 문화유산을 24시간 상시 감시하기에는 인력의 물리적 한계가 있다.

방범 CCTV 및 IoT 시스템은 1,134개소에 설치되고 있으나, 공식 기록에 따르면 이는 인적 훼손(도난, 기물 파괴)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현장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중 연기나 불꽃 같은 초기 화재 신호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는 체계적으로 집계되지 않았다. 정전이나 통신 두절 시 무력화되는 위험도 지적된다.

IoT 기반 상시계측은 5억 원 규모로 구조와 풍수해 모니터링(습도, 지반침하, 변위)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화재 감지를 직접 목표로 하지 않는다.

방재 드론 및 광역 산불 감시는 국가유산청 예산 범위 밖에서 산림청이 담당하며, 광역 산불 조기경보 체계로 기능한다. 그러나 개별 문화유산 경내나 근처에 대한 초기 단계 화재 감지보다는 광역 산불 진행 상황 추적에 중점을 둔다.

8.9 비전 AI 기반 감지 접근의 적용 범위

여기서 다루는 접근은 카메라 영상을 현장의 장치에서 직접 분석해 불꽃과 연기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영상을 중앙 서버로 보내 분석하는 방식과 대비되며, 그 차이에서 성질이 갈린다.

이 접근이 원리상 갖는 성질은 다음과 같다. 영상 원본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판정 결과만 전송하므로 개인정보 노출 면이 줄어든다. 통신이 끊겨도 현장에서 판정이 이루어진다. 전송량이 작아 통신 여건이 나쁜 곳에도 놓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구조에서 따라 나오는 성질이지 성능이 아니다. 실제로 불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히 알아내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며, 그것은 현장 조건에서 재 보아야만 알 수 있다. 이 분야에서 감지 정확도와 감지 시간에 관한 수치가 여러 곳에서 보고되고 있으나, 본 보고서는 그 수치들을 독립적으로 검증하지 않았으므로 인용하지 않는다. 검증하지 않은 수치를 인용하는 것은 그것을 보증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 장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물음에 이 접근이 답할 수 있는지를 보면, 현재로서는 ① 감지 대상과 ⑤ 운영 구조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으나, ② 통보 시간과 ③ 오탐 허용치, ④ 검증된 조건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갖고 있지 않다. 다섯 중 셋을 충족하지 못한다.

저자의 이해충돌 고지: 본 보고서의 저자는 명성심재AI에 소속하며, 본문에서 다루는 비전 AI 감지 기술의 개발 주체이다. 따라서 본 섹션의 평가에는 이해충돌이 존재한다. 독자는 기술의 실제 성능과 한계를 본 조직의 주장만으로 판정하지 말고, 국내외의 독립적 사례 및 벤치마크와 대조하여 검토하기를 권한다.

8.10 이 접근이 못 하는 것 — 한계와 전제 조건

비전 AI 감지는 기술적 한계와 운영상 전제 조건을 갖는다.

환경·기상 조건의 영향: 야외 환경에서는 안개, 먼지폭풍, 심한 강우, 야간의 극저조도가 감지 성능을 저하시킨다. 카메라 렌즈의 오염이나 결로 현상도 감지를 방해한다. 열화상 센서 병용, 다중 카메라 조합 같은 보강 방식이 있으나, 모든 환경 조건을 완전히 극복하기 어렵다.

오탐(False Positive) 관리의 어려움: 취사 연기, 수증기, 안개, 모닥불 같은 비화재 열원을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충분한 학습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특히 문화유산 주변의 지역 특성(주민 활동, 농업 관행 등)을 반영한 오탐 억제 기준의 수립과 지속적 재조정이 필수적이다. 오탐 경보가 빈번하면 실제 경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장기 운영 데이터의 부재: 문화유산 대상의 비전 AI 화재 감지 실적은 국내에서 아직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않았다. 따라서 계절별, 기후 변화에 따른 성능 변동, 장기간 운영 중 센서 성능 감도(drift)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 시범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이 데이터 축적이 첫 단계가 될 것이다.

유지보수와 운영 인력: 현장 카메라, 전원 시스템, 통신 장비의 정기 점검과 세척이 필요하다. 센서 성능 저하 시 교체, 모델의 재학습과 배포를 위해서는 기술 역량을 갖춘 현지 협력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인력이 부족하면 시스템의 실제 성능이 설계값보다 낮아질 위험이 있다.

비용 구조의 불확실성: 다지점 설치, 전원 공급, 통신망 구축, 관제 시스템 개발, 1~2년의 시범 운영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현장 실측을 통해서만 산정할 수 있다. 초기 투자비가 현실적 수준에서 수용 가능한지,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충당될 수 있는지는 시범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법·제도적 준비 상태: 문화유산 경내의 감시 카메라 설치, 개인정보 보호, 오탐 경보의 대응 절차, 시스템 고장 시 책임은 현행 법률·고시와 개별 설치 목적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별도 법률의 제정 여부를 전제로 하지 말고, 도입 시점에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관할 기관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결론: 비전 AI 감지는 목조 국가유산의 초기 화재 발견 시간을 단축하고 인력 감시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기술만으로는 모든 화재 위험을 제거할 수 없으며, 오탐 억제, 지역 특성 반영, 지속적 유지보수, 적절한 법·제도 기반 없이는 실제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시범 운영 단계에서는 이들 한계를 정직하게 측정하고, 그 위에서만 광역 적용을 판단해야 한다.
9. 대상지 적용 검토 — 영양군 목조 국가유산
9.1 이 장의 성격과 한계

본 보고서는 영양군에 소재한 목조 국가유산 네 곳을 대상으로 제7장의 기술 적용 여건을 예시한다. 그러나 현장 실사(實査)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명시한다.

여기에 적은 것은 공개된 지정 기록, 지형 정보, 위성 영상 등 원격 자료에서 읽을 수 있는 범위이며, 실제 통신 환경, 감시 노드 설치 가능 위치, 카메라 시야각과 차단 요소, 각 대상지의 관리 주체와 부지 접근 권한은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각 대상지별 기후 특성, 계절별 식생 변화, 지역 주민 활동 패턴도 본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장은 특정 지역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입지 조건이 다르다는 사실을 예시한 것이다. 영양군의 네 곳이 특별히 우수하거나 적합하다는 판단으로 읽혀서는 안 되며, 다른 지역의 문화유산도 같은 체계로 분석하면 각각 고유한 제약과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다.

대상지 선정 배경: 영양군은 경상북도 북부에 위치하며 전국에서 목조 국가유산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다. 2025년 3월 산불로 국가유산 36건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경상북도 지역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이 보고서가 영양군을 예시로 선택한 것은 지역의 중요성과 현실적 화재 위협을 고려한 것이다.

9.2 대상 국가유산의 현황

영양 서석지 (국가민속문화유산, 1979년 지정)

위치 및 개요 —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에 위치한 조선 시대 민가정원이다. 서석지는 목조 정자군으로 구성되며 조경 요소와 수목이 어우러진 전형적인 양반 정원 구성을 보여준다.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 대상은 조성 및 배치의 문화적 가치에 있으며, 건축물 자체의 구조와 기법도 중요한 평가 대상이다.

입지 특성 — 주변이 산림에 둘러싸여 있으며, 정원 내 식생도 풍부하다. 이는 화재 위협 측면에서 외부 산불 유입의 위험이 높은 환경을 의미한다. 동시에 폐쇄적 입지는 카메라 시야 확보와 통신 환경 구축에 새로운 제약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

관리 체계 —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유산청 및 경상북도의 감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배치된 안전경비원 및 기존 소방·전기 설비의 현황은 본 보고서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영양 한양조씨 사월종택 (국가민속문화유산, 2017년 지정)

위치 및 개요 — 영양군 영양읍에 소재한 종택이다. 목조 건축물로 보존되고 있으며, 2017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조선 후기의 건축 기법과 가옥 구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대구시를 거쳐 영양으로 이거한 한양조씨 가계의 역사를 담고 있다.

입지 특성 — 읍지(邑地)에 위치하며 상대적으로 산림과의 거리가 있다. 건물 밀집도는 서석지보다 높으며, 통신 인프라와 소방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차이는 감시 지점 배치와 응급 대응 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리 체계 —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 범위 안에 있으며 국가유산 행정의 관리 대상이다. 종택의 경우 소유자 및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시범 사업 진행 시 이해관계자 협의 절차가 필수적이다.

영양향교 (경상북도 문화유산자료, 1985년 지정)

위치 및 개요 —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에 위치한 향교다. 경상북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되었으며, 국가지정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 조선 후기 목조 건축물 대성전, 명륜당, 동재, 서재 등 강학 공간과 제향 공간이 함께 배치된 전형적인 향교 구성을 보여준다.

입지 특성 — 일월면의 향교로서 농촌 지역에 위치하나, 서석지보다는 산림 인접도가 낮다. 마을 중심부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지역 주민 활동이 빈번한 환경을 의미한다. 대중 접근성과 지역 사회와의 관계도 감시 및 응급 대응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다.

관리 체계 — 도 지정 문화유산자료로서 경상북도 문화유산 행정의 대상이다. 국가지정 문화유산보다 행정 지원과 기준의 수준이 다를 수 있으며, 이를 감안한 맞춤형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두들마을 (1994년 지정 문화마을)

위치 및 개요 — 영양군 석보면 원리리에 위치한 재령이씨 집성촌이다. 1994년 문화마을로 지정된 영양군의 대표적인 전통 촌락이다. 마을 내 전통 목조 가옥이 밀집해 있으며,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기억을 담고 있다.

입지 특성 — 마을 전체가 문화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단일 건물이 아닌 다수 건축물 군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마을이 산림에 인접해 있으며, 동시에 지역 주민의 상시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활 공간이다. 이러한 혼합적 환경은 감시 기술의 오탐 억제(거주 활동, 난방, 취사 연기 등)에 특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개별 건축물 지정 현황 — 마을 내 석천서당은 1985년 경상북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되었다. 그 외 건물들의 개별 지정 여부는 건물마다 상이하며, 본 보고서에서는 전수 조사하지 않았다. 시범 사업 단계에서 현장 방문 시 각 건물의 지정 상태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관리 체계 — 문화마을로서의 위상과 개별 건축물의 지정 상태가 혼합되어 있다. 지자체 문화유산 행정, 마을 보존 사업, 지역 주민의 생활권 보호 등 여러 차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이들 관계자를 모두 포함한 협의 구조가 필수적이다.

9.3 대상지에 관해 현재 말할 수 있는 범위

네 대상지는 지정 정보와 공개 소개자료를 통해 기본 성격을 파악했을 뿐, 본 연구진이 현장에서 산림 이격거리·카메라 시야·통신 품질·전원 접근성을 측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산림 인접도, 접근성, 오탐 요인, 설치 난이도의 우열을 확정하지 않는다. 행정 지정 상태 역시 기술적 적합성이나 예산 지원 수준을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이 장에서 대상지 이름을 제시하는 목적은 도입 가능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장조사표가 서로 다른 유형의 국가유산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9.4 제7장 계산과 대상지 적용의 경계

제7장의 해상도 값은 실제 거리 구간이 아니라 합성 계산의 입력 크기이며, 감시 지점 수는 실제 카메라 수나 설치 위치를 뜻하지 않는다. 광학계·화각·대상 화소 크기·차폐·기상·통신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네 대상지에 수치를 직접 대입할 수 없다.

대상지별 적용은 다음 순서로만 진행해야 한다:

	현장에서 보호 대상과 발화·유입 시나리오를 먼저 정의한다.
	카메라 후보 위치별 화각, 차폐, 대상 화소 크기와 야간 조도를 측정한다.
	전원·통신·관제·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확인한다.
	그 실측값으로 별도의 광학·연산·운영 모델을 구성한다.
	독립된 시험에서 오탐·미탐·통보시간을 측정한 뒤 도입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영양향교·서석지·사월종택·두들마을의 기술적 타당성, 필요 카메라 수, 최대 감시 지점 수를 제시하지 않는다.

9.5 확인해야 할 것 — 도입 검토 시 현장 실사 항목

만약 영양군이나 해당 지자체가 기술 도입을 검토한다면, 본 보고서의 대상지 분석에 이어 다음 사항을 현장에서 재야 한다.

1단계: 입지 기본 조사

각 대상지별로 지형도, 위성 영상, 구글어스 등으로 미리 파악한 상을 바탕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다음을 확인한다:

	건물 사이 거리의 정확한 측정
	카메라 설치 가능한 위치(지붕, 담장, 외벽) 확인 및 사진 기록
	각 위치에서 건물과 진입로를 조망할 수 있는지 확인
	수목에 의한 시야각 차단 요소 기록 (계절별 변화 예측)
	기존 전기 시설(가로등, 건물 외부 콘센트) 위치 확인


2단계: 통신 환경 조사

	LTE, 5G 신호 강도를 포인트별로 측정 (신호 약한 지역 확인)
	LoRa, Mesh 등 저전력 통신 매체의 적용 가능성 검토
	기존 CCTV가 있다면 그 백홀(backhaul) 구성 확인
	산림 근처의 산불 관련 통신 시스템(산림청, 지자체) 연계 가능성 검토


3단계: 전원 공급 계획

	상용전원 접근 가능 거리 및 신규 배선 비용 추정
	태양광 패널 설치 가능 면적 및 방향 확인 (겨울철 조도 최악 조건 고려)
	배터리 백업 용량 요구도 산정 (야간, 우천, 고장 시 최소 유지 시간)


4단계: 관리 체계 협의

	각 대상지의 소유자, 관리자, 지정 담당 부서 확인
	기존 안전경비원 배치 현황 및 근무 시간대 파악
	카메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이해관계자 (지역 주민, 종택 입주자, 마을 부녀회 등)
	경보 발생 시 소방 신고 및 대응 절차 (현장 보안 직원과 관계 규정)


5단계: 기후 및 기상 조건

	지역별 평균 기온, 습도, 강우일수, 안개 발생 빈도
	봄·가을 산불 시즌의 풍향 및 풍속
	겨울철 저온 기간 동안 카메라 작동 환경
	관람객 시즌(계절별)과 화재 위험도의 상관성


6단계: 오탐 예상 요소

	마을 주변 농사 활동(소각, 난방, 취사)의 시기와 빈도
	관광객 이용 시즌 및 패턴
	인근 산업시설(공사장, 용역업체)의 작업 시기
	지역 특성상 자주 발생할 오탐 요인 목록화


7단계: 비용-시간 추정

	설치에 필요한 부지 정리 및 구조물(지주, 배선덕트) 규모
	상용 전원 미확보 시 태양광+배터리 시스템의 용량 및 비용
	통신망 미구축 지역의 신규 통신 인프라 구축 비용 및 기간
	센서 세척, 렌즈 결로 제거 등 정기 유지보수 소요 시간


이들 항목을 통해 영양군 내 네 곳의 대상지가 기술 도입에 실제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어떤 제약이 존재하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지가 구체화될 것이다. 시범 도입을 결정한다면 이 정보들이 계약서, 성과 기준, 평가 항목에 반영되어야 한다.
10. 결론과 정책 제언
10.1 확인한 것

본 보고서는 다음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확인했다.

정책 환경의 현황

2025년 국가유산청의 공식 계획 문서를 대상으로 문화유산 화재 예방 관련 항목을 전수 대조한 결과, 기술로 화재를 조기에 감지한다는 항목은 그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대신 현행 화재 대응은 소방·전기 시스템(48건, 50억 원) 구축과 안전경비원(613명, 104억 원) 배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 기준의 국제적 현황

유럽 표준 EN 54-10은 점형 불꽃감지기를 다루며, 영국 BRE/LPCB의 LPS 1976은 영상 불꽃감지기를 위한 민간 인증 기준이다. 국내 영상형 감지 기술의 형식승인·성능평가 체계는 본 조사 범위(NFSC 203, 소방청고시 2024-31호)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도입 시 관할 기관에 별도 확인해야 한다.

해외 사례와 우리의 거리

일본은 호류지 화재(1949년)를 계기로 문화재 방화의 날을 제정(1955년)하고 국고보조율 50~85퍼센트로 방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등록 건축물에 대해 BS 5839-1 기준에 따른 화재감지·경보 계통 설계를 권장하고 있다. UNESCO도 2024년판 화재위험관리 지침에서 세계유산의 관리계획에 재난위험관리 요소 포함을 권고했다. 우리의 경우 이들과 같은 수준의 명시적 기술 기준이나 지침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국내 도입 사업의 실적 체계

2009년 이후 목조 국가유산에 대한 방재사업 설치 진척도는 공개 통계로 확인 가능하다(2010년 기준 261개소/475개소, 55퍼센트). 그러나 설치 이후 그 설비가 실제로 화재 발생 건수를 줄였는지,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했는지에 관한 효과 비교 자료는 공개된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도입 판단 기준의 부재와 도입 이후 효과 평가의 부재가 같은 문제의 앞뒤임을 보여준다.

목조 국가유산의 화재 위험

2025년 3월 산불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는 36건(국가지정 13건, 시도지정 23건)이었으며, 복구 예산으로 488억 원이 2026년까지 배정되었다. 숭례문 화재(2008년) 이후 국가유산의 화재 방지 체계는 구축되었으나, 최근 산불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추가적 감지 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기술의 원리적 가능성과 실무적 격차

비전 AI를 이용한 온디바이스 화재 감지는 원리상 다음 특성을 갖는다: 영상을 중앙 서버로 보내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노출이 적고, 통신 두절 시에도 현장에서 판정이 가능하며, 전송량이 작아 통신 여건이 나쁜 환경에도 적용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상 성질은 기술의 성능과는 별개이다. 실제로 불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히 감지하는지는 현장 조건과 학습 데이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본 보고서는 감지 정확도와 감지 시간에 관해 독립적으로 검증하지 않은 수치들을 인용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기술이 제7장의 다섯 가지 판단 기준 중 ①감지 대상 정의와 ⑤운영 구조에만 답할 수 있고, ②통보 시간, ③오탐 허용치, ④검증된 조건에 대해서는 아직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10.2 이 연구의 주장

본 보고서는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현행 방식인 소방·전기설비와 안전경비원 체계를 유지하는 것도 정당한 판단이며, 검토 끝에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역시 이 제언의 목적에 부합한다.

본 연구의 중심 주장은 다음이다:

기술의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기준이 없으면 선택지 자체가 선택이 아니라 담당자의 감각과 공급자의 설명에 맡겨진다. 그 결과는 대체로 다음 셋 중 하나가 되는데, 모두 근거를 남기지 못한다:

	설명 없는 유지 —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 현행을 유지한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설명 없는 도입 — 제시된 수치를 받아들여 도입한다. 실제 환경에서의 성능, 오탐 처리 절차, 운영 책임을 정의하지 않은 채.
	판단 유예 — 결정을 미룬다. 미루는 동안 위험은 그대로 남는다.


이 셋 모두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판단 절차 자체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좋은 기술을 고르기 위함이 아니라, 아직 준비되지 않은 기술이 준비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는 장치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 제언은 「무엇을 도입하라」가 아니라 「어느 쪽을 고르든 그 근거를 남길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도입하지 않기로 한 지자체에도 제언 ①과 ③은 그대로 유효하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10.3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제언

제언 ① — 화재 감지 기술 도입 기준안 개발

국가유산 화재 방지 사업은 현재 소방·전기시스템(48건, 50억 원)과 안전경비원(613명, 104억 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차세대 기술 도입을 검토한다면, 먼저 기술이 충족해야 할 성능 요구조건을 명문화해야 한다.

기준안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

	감지 정확도 — 표준화된 테스트 상황에서 실제 화재를 감지할 확률(민감도)과 오탐률
	감지 시간 — 발화부터 경보까지의 시간을 초 단위로 명시
	오탐 기준 — 월 평균 오탐 허용 건수와 오탐 발생 시 확인·취소 절차
	환경 조건 — 기술이 검증된 기후·기상 환경 (야간 조도, 강우, 안개, 온도 범위)
	시스템 신뢰성 — 센서 고장, 통신 두절, 전원 차단 시 폴백(fallback) 절차
	유지보수 표준 — 렌즈 세척, 부품 교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주기


이 기준은 착수 전에 정책 담당자, 보존 현장 담당자, 소방 관련자가 함께 작성해야 한다. 이것이 구매 단계에서 업체와의 협상 기준이 되고, 설치 후 성능 검증의 근거가 된다.

제언 ② — 시범 운영 시 측정 항목 사전 정의

신규 기술을 도입할 때는 반드시 시범 운영 구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에 수집할 데이터를 미리 정의해야 한다.

필수 측정 항목:

	실제 오탐 횟수 — 월별, 계절별, 시간대별 분류
	오탐의 원인 분석 — 풍압에 의한 기계 진동, 건설 장비 소음, 햇빛 역광, 계절 식생 변화 등
	유지보수 소요시간 — 센서 세척, 렌즈 결로 제거, 부품 교체 현황
	성능 저하 현황 — 기간 경과에 따른 감도 변화(센서 드리프트)
	야간/악천후 성능 — 안개, 강우, 적설 조건에서의 감지 성능 변화
	관람객 및 주민 활동과의 상관성 — 오탐이 인근 활동(취사, 난방)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 정보는 확대 도입 시 다른 지역에 적용 가능한 설정값을 도출하는 데 핵심적 자료가 된다.

제언 ③ — 기존 설비와의 역할 분담 규정

현재 배치된 안전경비원(613명)과 소방시스템은 이미 운영 중인 자산이다. 새로운 감지 기술이 도입될 때 이들 기존 수단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정의해야 할 관계:

	기술과 경비원의 역할 — 기술이 경비원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는가, 아니면 보조하는가?
	책임 소재 — 기술이 놓친 화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의사결정 권한 — 경보가 났을 때 경비원의 판단이 우선인가, 기술의 판정이 우선인가?
	운영 비용 — 기술 도입으로 경비원 수를 줄일 수 있는가? 줄인다면 언제부터인가?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며, 기술은 설치되었으나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제언 ④ — 오탐과 미탐에 대한 허용 기준 합의

어떤 감지 기술도 오탐과 미탐을 동시에 없애지는 못한다. 낮은 오탐율을 유지하되 실제 화재를 놓치면 안 되고, 반대로 모든 신호에 대응하려다 보면 오탐 처리로 인한 운영 부담이 커진다.

사전에 정의해야 할 사항:

	오탐 수용치 — 월 평균 오탐이 몇 건까지 수용 가능한가?
	오탐 처리 절차 — 경보가 왔을 때 누가, 몇 분 내에 확인해야 하는가?
	미탐 보상 — 기술이 감지하지 못한 화재로 인한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성능 저하 시 조치 — 일정 오탐율을 초과하거나 미탐이 발생하면 계약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


지자체가 사전에 "오탐율이 월 평균 10건까지 수용 가능하다", "미탐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부담하되, 기술 공급자는 감지 성능 향상을 위해 매년 모델을 재학습한다" 같은 기준을 정하면, 기술 선택 시 불필요한 과잉 사양을 피할 수 있다.

제언 ⑤ — 비용-효과 분석의 단계적 확대

첫 도입 시에는 소수 건축유산(예: 3~5개)에 시범 설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확대 계획을 수립한다.

단계별 계획의 구성:

	1단계 시범 — 3~5개 대상지, 1~2년 운영 데이터 수집
	평가 — 제언 ②의 측정 항목을 바탕으로 성능 검증
	확대 의사결정 — 시범 결과가 기준 ①을 충족하면 다음 단계로 진행
	2단계 확대 — 10~20개 지역 추가
	3단계 광역 — 필요시 전국 확대


비용 구조의 명확화:

	시범 운영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사전에 산정하고, 그 근거를 다음 연도 예산 요구에 반영
	"기술 도입으로 경비원을 줄일 수 있는가"는 정책 의사결정의 중요한 척도이므로,


시범 기간에 명확히 검증

	확대 단계마다 누적 비용과 누적 효과를 비교하여 투자 회수 기간 추정


10.4 국가 차원의 제언

제언 ① — 화재 감지 기술의 표준 및 기준 정비

현재 국내 기준(NFSC 203, 소방청고시 2024-31호)은 전통 센서(열·연기·불꽃 센서) 중심이다. 영상 기반 감지와 AI 기술에 대한 성능 평가 기준이 부재하다.

필요한 표준 개발:

	영상 기반 화재 감지 기술의 형식승인 기준 (LPS 1976 참고, 국내화)
	온디바이스 AI 감지의 정확도·오탐률 측정 방법론
	문화유산 특수 환경에서의 감지 기술 성능 평가 지침
	센서 성능 저하 기준과 사후 평가 규칙


이는 기술 공급자뿐 아니라 도입을 검토하는 지자체가 공급자와 협상할 때 기준이 된다.

제언 ② — 지방자치단체 기준안 개발 가이드라인 제시

제언 ③(지자체 제언 ①)에서 말한 기준안을 각 지역이 독립적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국가 차원의 지원:

	기준안 템플릿 개발 및 배포 (제7장의 다섯 가지 물음을 기본 틀로)
	시범 사업 지역에 대한 기술 자문 제공
	도입·미도입 판단의 사례 축적 및 공유


제언 ③ — 도입 이후 효과 평가 체계 수립

현재 국내의 경우 방재사업 설치 현황은 통계로 남지만, 그 설비가 실제로 화재 방지에 기여했는지는 평가되지 않는다.

필요한 체계:

	문화유산별 화재 발생 현황 통계 (위치, 원인, 대응 시간, 피해)
	방재사업 설치 이전·이후 화재 발생 추이 비교
	초기 대응 시간 단축 정도의 정량화
	기술 도입 지역과 미도입 지역 간의 비교 평가


이 평가가 축적되면, 향후 기술 도입 판단이 과거 실적에 기초할 수 있다.

제언 ④ — 현행 법·제도에 따른 책임 체계 확인

별도 법률의 제정을 전제로 하지 않고, 현행 법률·고시와 관할 기관의 해석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도입 문서에 명시하기를 권장한다:

	문화유산 경내 감시 카메라 설치의 법적 근거와 개인정보 보호 기준
	감시 카메라와 자동 경보 시스템의 차이 및 각각의 책임 소재
	오탐 경보에 대한 소방의 대응 절차 (비용 부담, 허위 신고 처벌 등)
	기술 도입 시 문화유산 관리자와 지역 주민의 협의 절차


제언 ⑤ —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추구

해외의 경우 기술 기준이 훨씬 정교하다(LPS 1976, BS 5839-1). 국내 기준 개발 시 이들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면, 나중에 국제 기준으로 인증받을 때 수정 비용이 줄어든다.

또한 UNESCO와 각국 문화유산 담당 기관이 제시하는 화재 방지 권고안들을 참고하여, 국내 문화유산청의 공식 지침으로 체계화하기를 권장한다.

10.5 후속 연구 과제

본 보고서가 제시한 판단 기준과 적용 방안을 검증하고 심화하기 위해 다음 연구가 필요하다.

1. 시범 사업의 설계 및 평가 체계 연구

	영양군 또는 다른 지역에서의 실제 시범 사업 설계
	시범 기간(1~2년)에 측정할 정량 지표와 정성 평가 항목
	평가 결과를 다음 단계 도입에 반영하는 절차


2. 감지 기술의 지역 특화 연구

	산림 인접 지역 vs 마을 중심부의 감지 성능 비교
	계절별·기후별 오탐률 변화 분석
	지역 특성(농사, 주민 활동, 관광객 패턴)을 반영한 모델 재학습 방안


3. 비용-편익 분석의 고도화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 산정
	화재 방지로 인한 경제적 이득 측정 (복구 비용 절감, 인명 피해 예방)
	기술 도입에 따른 경비원 역할 변화와 고용 구조 변화 분석


4. 운영 지속성 연구

	기술 도입 지역의 3년, 5년, 10년 후 운영 현황 추적
	센서 성능 저하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필요성의 실제 발생 상황
	장기 운영 가능성을 담보하는 조직·인력·예산 구조


5. 국제 사례 비교 연구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의 문화유산 화재 감시 시스템 상세 분석
	국내 도입 시 적용 가능한 제도와 기술의 차별화 요소
	UNESCO 지침의 국내 문화유산청 정책으로의 수용 방안


10.6 이 연구의 한계

본 보고서는 다음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명시한다.

데이터 출처의 제약

국가유산청이 공표한 예산안과 추진계획을 주로 다루었으므로, 실제 현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공개 과제나 예산 변동을 포괄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특정 건축유산의 화재 사건이나 개별 지자체의 자체 사업은 국가 단위 공개 자료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기술 성능 검증의 부재

본 보고서는 온디바이스 화재 감지 기술의 원리와 개념적 타당성만을 검토했으며, 실제 구현 제품의 성능 시험은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특정 환경(예: 영양 지역의 목조 건축유산)에서 기술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발휘하는지는 별도의 현장 평가를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다.

비용-편익 분석의 미완성

정책 제언에서 비용 효율성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회수 기간이나 누적 비용 절감액을 산출하지 않았다. 이는 기술 도입 비용, 유지보수 비용, 기존 경비 운영비 등 여러 변수가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실제 도입 판단 전에 지자체 수준에서 이들 수치를 직접 검토하여 지역 맞춤형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산불 피해 데이터의 한계

최근 산불 발생에 따른 건축유산 피해 규모에 대한 장기 통계는 본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화재 예방 기술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해당 통계를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정책 추진 간의 시차

본 조사 시점(2026년 8월)을 기준으로 2025년 예산과 계획을 분석했다. 국가유산기본법은 2026년 5월 17일 시행 중임을 확인했지만, 2025년 계획에 언급된 별도 재난안전 법률의 최종 상태는 본 조사에서 확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시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관할 기관의 최신 자료로 재검토해야 한다.

현장 실사 자료의 부재

제9장에서 영양군의 네 곳을 예시로 들었으나,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한 자료가 아니라 원격 자료만으로 분석했다. 실제 적용 시에는 반드시 현장 방문과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야 한다.

결론

기술의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기술 도입을 결정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어느 쪽을 고르든, 그 근거가 명확하고 검증 가능하다면, 그 결정은 10년 뒤의 평가에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부록 1. 이해충돌 고지 · 참고자료 · 면책
이해충돌 고지

본 연구보고서는 명성심재AI에서 발간했다.

기술 개발 주체와의 관계: 본 보고서 제7장에서 다루는 비전 AI 기반 온디바이스 화재 감지 기술의 개발 주체가 명성심재AI이다. 이는 본 보고서에 기술 검토 부분에 이해충돌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독자에 대한 권고: 기술 검토 부분을 읽을 때는 저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석하기를 권장한다. 본 보고서의 기술 분석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실제 성능 판단은:

	국내외의 독립적 벤치마크 결과
	제3자에 의한 현장 평가
	시범 운영을 통한 실측 데이터


를 함께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 도입 검토 시 권장 사항: 지자체가 기술 도입을 검토한다면, 본 보고서의 기준안(제8장, 제10장)을 바탕으로: 1. 기술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한 판단 기준 우선 수립 2. 그 기준으로 현재 배치된 기술(소방 설비, CCTV)도 같이 평가 3. 기술 공급자가 자신의 제품에 대해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

이 절차를 거치면 저자의 이해충돌을 어느 정도 중화할 수 있다.

보고서 작성 과정: 본 보고서의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Claude) 도구를 보조적으로 활용했다. AI 도구는 문헌 정리, 통계 계산, 표 작성, 일부 서술의 초안 작성에만 사용되었으며, 최종 사실 확인, 수치 검증, 논리 검증은 저자가 직접 수행했다.

조사 방법 및 범위

본 보고서는 다음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1단계: 정책 문서 조사

문헌·제도의 제목은 원전 표기를 그대로 두고 「」로 감쌌다. 본문 표기 기준(국가유산)과 인용된 제목을 구분하기 위해서다.

주요 자료:

	2025년 국가유산청 주요업무 추진계획(16쪽 전문)
	2025년 국가유산청 예산 편성 보도자료
	국가유산청 산불 피해 복구 추진 보도자료


조사 방법: 정책 문서의 전문(全文)을 키워드로 전수 대조하여, 특정 표현이 문서에 없다는 판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검색으로 일부를 훑은 것이 아니라 전체 본문을 대조했으므로, 부존재 판정의 신뢰성이 높다.

조사 한계: 위 문서들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정책 문서 밖의 개별 지자체 사업, 연구용역, 시범 도입은 포괄하지 못했다.

2단계: 국제 기준 및 사례 조사

주요 자료:

	영상 화염감지 표준(LPS 1976, 영국 BRE)
	국내 자동화재탐지설비 기준(NFSC 203)
	소방청고시 제2024-31호(감지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일본 문화청의 「문화재 방재사업」 지침 (일본 제도명 그대로 표기)
	영국 Historic England의 화재감지 기술 안내
	UNESCO 화재위험관리 지침(2024년판)


조사 방법: 각 기관의 공개 자료와 기술 문서를 직접 검토하여, 국내외 기준의 차이와 국제 선례를 파악했다.

조사 한계: 영문 자료의 경우 부분적 자료만 확보했으므로, 원본 전체를 검토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3단계: 화재 사례 조사

주요 사례:

	숭례문 화재(2008년): 직후 정책 변화 및 대규모 방재사업 투입
	낙산사 화재(2005년): 산불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 및 복구 사례
	노트르담 화재(2019년): 감지 시스템의 한계와 소방 대응 절차 분석
	슈리성 화재(2019년): 일본 오키나와의 사례
	고운사 화재(2025년): 최근 국내 사례


조사 방법: 국가유산청 보도자료, 언론 보도, 학술 문헌을 교차 검증하여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한계: 일부 사례(호류지 1949년)는 2차 출처 수준에서만 확인했으므로, 세부 사항은 프랑스·일본의 공식 조사보고서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4단계: 기술 시뮬레이션

수행 주체: 명성심재AI 시뮬레이션 엔진: 기존 온디바이스 연산 추정 엔진 재사용 계수 출처 등급:

	데이터시트 근거(가장 신뢰도 높음): 장치 연산성능, 메모리 대역폭, 전력 모드
	벤치마크 정합(중간): 모델별 기준 처리 속도, 앵커 재현 시험에서 오차 20퍼센트 이내 통과
	문헌 근사(낮음): 정밀도 배수, 해상도 확장, 전력 부하 모델


미검증 항목: 기준 정확도와 오탐률은 화재·연기 자료로 학습하거나 평가한 적이 없으므로, 시뮬레이션은 정확도와 오탐률을 판정 근거로 삼지 않았다.

조합 공간: 2,016개 시나리오 조합을 계산하여 충족 조건을 분류했다.

5단계: 선행 문헌 조사

국내 문헌:

	「문화재 화재사례의 원인분류 및 분석 연구」 (국가유산 학술지 2019년)
	「목조 문화재 건축물의 초기 대응 능력 조사 연구」
	목조 누각의 보존 관리 방안 사례 연구
	「가스소화설비를 이용한 목조 문화재 화재진압 방법 연구」


국제 문헌:

	Numerical simulation and safety assessment of fires in historic timber structures (npj Heritage Science 2024년)
	Fire Behavior Characteristics and Computational Simulation Research on Historic Wooden Structures (Fire MDPI 2024년)
	국산 목재(낙엽송)의 탄화 거동 연구(한국목재학회지 등)


조사 한계: 목조 건축의 화재 물리특성(연소속도, 연기 발생, 화재 성장곡선)에 관한 국내 표준 문헌은 서지 확정에 이르지 못했다.

참고 자료

본 보고서에 인용된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료명	발행처	확인일	출처 형태


	2025년 국가유산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가유산청	2026-08-20	공개 PDF

	2025년 국가유산청 예산 1조 3,875억 원 확정 (보도자료)	국가유산청	2026-08-20	보도자료

	3월 산불로 피해 입은 국가유산 36건 연차별 복구 추진 (보도자료)	국가유산청	2026-08-20	보도자료

	숭례문 화재 대응 및 방재사업 현황	국가유산청	직접 확인	문헌 인용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3)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0	공개 기준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방청고시 2024-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0	공개 고시

	LPS 1976 Issue 1.1 — 영상 불꽃감지기 요구조건·시험방법	영국 BRE/LPCB	2026-08-22	민간 인증 기준 원문

	Fire Advice for Historic Buildings	Historic England	문헌 참고	해외 지침

	Disaster Risk Management for World Heritage	UNESCO	문헌 참고	국제 지침

	「重要文化財等防災施設整備事業」(중요문화재 방재사업)	일본 문화청	문헌 참고	해외 정책



미확인 자료: 다음 자료들은 조사 과정에서 언급되거나 참고되었으나, 본 문서에 직접 인용되지 않았거나 원본을 완전히 확인하지 못했다:

	일본 문화청의 개별 지역별 방재 예산 현황
	프랑스의 노트르담 화재 이후 「건축문화재」 안전 기준 개정 내용
	고운사 화재의 국가유산청 공식 조사보고서


면책 사항

본 보고서는 다음 조건 하에서만 활용되어야 한다.

1. 정책 적용의 한계

본 보고서는 공개된 정책 자료와 보도 정보의 분석에 기초한다. 보고서의 내용이나 제언을 실제 정책에 적용할 때는:

	관할 지자체 및 국가유산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 기관의 검증을 거친 후 개별 재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기술 도입 결정 전에 해당 기술의 성능 요구조건, 설치 환경, 유지보수 체계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본 보고서는 기술 검토 단계의 참고자료이며, 최종 의사결정 책임은 관할 지자체에 있다.

2. 기술 성능에 관한 책임

본 보고서는 기술의 실제 성능을 독립적으로 검증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7장의 기술 분석을 기술의 성능 보증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기술 공급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에 대해 저자는 그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기술 도입 판단 시에는 제3자 평가, 벤치마크, 현장 시범 결과를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3. 지역 특성의 개별 검토

제9장에서 영양군을 예시로 들었으나, 이는 일반화 가능한 분석 방법론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다른 지역에 적용할 때는:

	해당 지역의 기후, 산림 밀도, 통신 인프라, 관리 역량이 상이함을 감안해야 한다
	본 보고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 지역에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
	반드시 현장 실사를 거쳐 지역 맞춤형 재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4. 법·제도적 변화

본 조사 시점은 2026년 8월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의 현행 시행 상태는 확인했으나, 별도 재난안전 법률의 상태는 본 조사에서 확정하지 못했다. 실제 정책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관할 기관의 최신 자료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5. 수치와 통계의 한계

본 보고서에 인용된 수치들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정책 담당자의 내부 평가와 미공개 통계는 포함되지 않았다
	장기 통계(5년 이상)의 추이는 자료 부족으로 분석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수치(특히 산불 총 피해규모의 원 단위)는 인용하지 않았다


6. 화재 예방의 다층 접근

본 보고서가 기술 도입을 검토했다고 해서, 기술이 화재 예방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화재 예방은 다음 모든 요소의 조화로 이루어진다:

	건축물 자체의 방화 성능 강화
	소방·전기 설비의 정기 점검 및 고도화
	전문 인력(안전경비원, 소방)의 상시 배치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의 화재 안전 교육
	산불 예방 및 초기 진압 체계


기술은 이들 중 초기 감지 시간 단축이라는 제한된 역할만 수행할 수 있다.

7. 배포 및 인용

본 보고서를 배포하거나 인용할 때는:

	본 이해충돌 고지와 조사 방법의 한계를 함께 명시해야 한다
	선택적 인용(필요한 부분만 뽑아 인용)으로 인해 맥락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수치의 출처 등급과 한계를 명시해야 한다

보고서 발행처: 명성심재AI 발행일: 2026년 8월 22일 검토 상태: 출판 준비본. 현장·법률·조달·개인정보 적합성은 관할 전문가의 별도 검토가 필요함.
부록 2. 핵심 주장 근거표
근거표의 사용법

본문의 [E01]~[E06]은 아래 공식 원문을 가리킨다. 확인일은 2026년 8월 22일이며, 동일 원문을 보존한 로컬 스냅숏의 SHA-256을 함께 기록했다. 웹페이지는 갱신될 수 있으므로 재검증할 때 URL·기준일·해시를 함께 대조한다.


	ID	뒷받침하는 주장	공식 원문·위치	URL	보존본 SHA-256


	E01	2025년 예산·소방전기 48건 50억 원·안전경비원 613명 104억 원·계획문서 키워드 대조	국가유산청,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p.9 및 예산 관련 부분	https://www.khs.go.kr/download/2025%EB%85%84%20%EA%B5%AD%EA%B0%80%EC%9C%A0%EC%82%B0%EC%B2%AD%20%EC%A3%BC%EC%9A%94%EC%97%85%EB%AC%B4%20%EC%B6%94%EC%A7%84%EA%B3%84%ED%9A%8D.pdf	581DCC748CAB2B30E730BFAB2B8F530C5A77CEA968CA56191D15C49886107529

	E02	2025년 산불 피해 국가유산 36건·2026년까지 복구비 488억 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가유산청 정책뉴스, 2025-05-08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2948	8C36E73E2DC5F7F1E887F7BC7C7C53F0B1D7520B625FF164E854C55B93FAB263

	E03	숭례문 화재 원인이 방화이며 2008년 발생·2013년 복원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숭례문 소개·역사	https://royal.khs.go.kr/ROYAL/contents/R108010000.do	EE1DF64C3881F79C6861FF7C2BFA4BDB368E06CE6A34FC395A79534DD6137B79

	E04	국가유산기본법 현행 시행일 2026-05-17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유산기본법 현행본	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14443	86555A04F2BE79EC676331AAB00A0A93040331661D9A4FDA345F4FFEFAE7DC3B

	E05	LPS 1976의 판본일·발행주체·영상 불꽃감지 적용범위	BRE/LPCB, LPS 1976 Issue 1.1, 2024-05	https://storage.redbooklive.com/media/assets/LPS_1976_Issue_1_1_914a5ce6ed.pdf	200F9D88E394076FAC467CBA19FCE9BEAF8A9DD9429DE03B04774D4FD157D6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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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범위의 한계

이 표는 모든 문헌을 포괄한 체계적 문헌고찰이 아니다. 핵심 정책·법제·표준·사례 주장에 독자가 한 단계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최소 증거 계보다. 나머지 사례와 기술 설명은 부록 1의 참고자료와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현장 도입 전에는 분야별 독립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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